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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아시아금융위기 시기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

고, 수차례의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며 2020년대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1950년

대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2020년대

를 맞이하기까지, 원동력이 되었던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촘촘하게 짜인 국

가장기전략입니다. 5∼10년 뒤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정책목

표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화·세분화되면서, 행정부 주도의 국가장기전략 수립·집행은 한계

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500여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5∼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개

별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

워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잦은 정책목표 

전환도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이나 중장기계획이 집행되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국

가적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컨대, 법정 중장기계획이 부

처별·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기로 목표한 

정책의 추진 계획을 담은 진정한 의미의 중장기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533개의 법정 중

장기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중장

기계획에 대한 구성, 수립절차, 내용 측면에서의 평가틀을 고안했습니다. 이를 바탕

으로,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등 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파평가 예

비연구도 수행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에 제시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원혜영·김세연·김성식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행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533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집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지



면을 빌어,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

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님 등 여러 연구진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해주신 외부 연구진들께도 정말 감사드

립니다. 끝으로, 연구책임으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이

채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박기태·허종호 부연구위원, 그리고 이

수진 연구원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국가장기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입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 메타평

가 방안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당면한 현

안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朴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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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5∼20년 시계(視界)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중장기계획의 수립 목적 달성에 한계 노정

- 개별 정책이나 사업 수준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전 부처 중장기계

획의 현황 파악과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 부족

 중장기계획의 현황 및 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타평가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는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며,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과정, 오류나 조작, 타당성

에 대한 점검, 계획 간의 정합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미 

- 중장기계획은 이전까지의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

한 예측·평가를 종합하는 메타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재구조화한 것으로, 다양한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환경 변

화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중장기계획 수립

❑ 연구 방법

 중장기 시계의 분석 및 평가 제도 검토와 현행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마련

- 미래전망과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국내 유사사례(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등)에 대한 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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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네크워크 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야

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 

-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위한 구성, 수립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틀 

도출하고, 정책환경 분석과 정책 우선순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방법론과 활용 사례 분석

<연구흐름도>



- iii -

2  중장기 시계의 분석 및 평가 제도 검토

❑ 재정사업분석제도

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중심으로, 재정사업분석제도의 활용 

방안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는 지표(수요 추정, 편익 추정, 비용 추정, 정

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가치보정 등)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여건과 배경을 설명하는 지표(예: 다양한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낙후

도 지표 구성) 등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에 활용 가능

-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활용하는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 정량적 지표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등

의 정성적 분석을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에 활용 가능

❑ 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와 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영향평가제도의 활용 방안 

검토

- 영향평가제도는 사전적으로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미래의 범

위와 효과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특정 사업의 수립 및 집행 주체와 평가의 주체가 

모두 행정부라는 점에서 한계

- 기술영향평가는 소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을 통

해 수행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기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부재하여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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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계획 현황 분석

❑ 2019년 현재 533개의 법정 중장기계획 수립·집행

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 검색과 전 부처 대상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총 533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음을 확인 

- 국토교통부가 71개로 전체의 13.32%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을 작성하

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58개(10.88%), 환경부 55개(10.32%), 보건복지

부 42개(7.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개(7.13%) 순으로 집계

- 타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인용)되는 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13개), 

국토종합계획(12개), 산림기본계획(6) 순으로 집계

- 타 계획을 참조(인용)하는 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9개), 아동정책기본

계획(7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7개) 등 주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집계

❑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소관 부처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분석으로 중장기계획의 유형화 시도

-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이 다른 계획에 의해 주로 참조되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아동정

책기본계획, 특구종합계획 등이 다른 계획을 많이 참조하며, 이는 다수

의 계획과 연계성을 갖는다는 의미

 중장기계획 소관 부처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부처 간 협력관계 파악

-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수산

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이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

- 중장기계획 간 수직적 관계가 관찰되며, 중심 역할을 하는 중장기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소관 부처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

치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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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중장기계획 분야별 분석

❑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분야에서 각각 10개의 주요 중장기계획

을 선정하여,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 분석

 중장기계획의 수립 경위에 대한 설명 수준 구체화 

- 이전 중장기계획과의 맥락성을 검토하여, 해당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발

전해왔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상하위 연관계획을 검토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 

예방

- 중장기계획 관련 계획에 대한 미검토로 중복적으로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다른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 약

화 경향 관찰

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검토

- 정부 내부(관련 조직, 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검토는 추진과제별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계획의 대국민 수용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 검토 추진 필요

 중장기계획의 정책목표 모호성을 개선하여 추진 가능성 제고

- 중장기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구분하기 어렵고, 투입되는 예산 규모, 부

처별 협조 방안 및 예상되는 한계점에 대한 사전 검토 부재

 중장기계획 수립에 활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 등이 제시될 필요

-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중 절반 이상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출처

를 표기하지 않아, 중장기계획의 신뢰도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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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

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중장기 시계의 재정사업분석제도, 사전영향평가제

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을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으로 설정

- 타당성은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

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

- 충실성은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포

함하고 있는가를 의미

- 실현 가능성은 중장기계획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지, 협력이 필요한 부처 및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지 등을 의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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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포함 내용

 근거법령을 명시했는가?
 근거법령의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 근로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수정계획인 경우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 수정계획이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계획 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나. 연관계획과의 관계

포함 내용

 연관계획을 언급하고 있는가?
 법적인 연관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 간의 관계(수직/수평)를 고려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 간의 (수직/수평) 정합성은 존재하는가?

 다. 추진체계

포함 내용

 담당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연관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연관부처와의 유사중복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 실행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실행부처와 부처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라. 기대효과

포함 내용

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활용계획의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검토되었는가?
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는가?
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되었는가?
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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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작성 주체 및 관련 조직의 참여

포함 내용

 작성 주체가 제시되고 있는가?
 작성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자체, 협동, 용역 등)
 관련 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있는가?
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나. 수립절차의 체계성

포함 내용

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이 제시되어 있는가?
 계획의 작성 연혁을 제시하고 있는가?
 계획 수립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계획 수립과정은 적절한가?
 이해관계자가 고려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이 제시되고 있는가?
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과정이 있는가?
 수립과정 참여자들 간의 협의과정에 제시되고 있는가?

 다. 계획 추진의 구체성

포함 내용

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 유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활용계획이 제시되고 있는가?

 라. 환류체계의 구축

포함 내용

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고 있는가?
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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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포함 내용

 계획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가?
 계획의 목표가 명확한가?(비전, 목표, 가치 등)
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나.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포함 내용

 분석 방법은 타당한가?
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고 있는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가 타당한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 파급효과 분석은 타당한가?
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객관적인가?
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기술의 추세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 수준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다.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

포함 내용

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포함 내용

 계획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은 목표와 부합하는가?
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 단계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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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중장기계획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일반적으로 3∼5년 단위의 계획을 중기계획, 그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므로, 중장기계획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

 평가의 주체, 대상, 방법, 주기 등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 논의를 바탕

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필요 

❑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통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및 담당 조직에 대한 

논의

 중장기계획은 입법사항 및 재정사업으로 연결되므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활용성이 떨어지는 기존 중장기계획에 대한 통폐합 추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의 의무조항 포함 여부를 재검토

하여, 국가장기전략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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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주요 정책·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5∼10년 또는 20년 시계(視界)

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중장기계획은 원래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운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개별 정책이나 사업 수준에서 중장기계

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

에서 전 부처 중장기계획의 현황 파악, 중장기계획 절차 및 내용의 실효성,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인 전망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또한, 보다 많은 참

여자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최근 정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장기계획 내

의 합리성은 물론 중장기계획 간의 정합성도 계획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장기계획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도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를 명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장기계획

은 보통 3∼5년 정도의 중기로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을 의미하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중

장기계획이라는 용어보다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국가전략 등으로 불리며, 실제 실행을 

전제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실행계획과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각종 계획의 

수립주체와 시행주체도 다양한 상황이며,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각종 국내 사전평가제도를 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의 현황 분석 및 분야별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타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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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ven, 1981). 이는 평가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류영아, 2009: 

98). 메타평가는 평가의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평가를 체

계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Lesilie and Valerie, 2005: 31). 동시에 평가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Stufflebeam, 2000: 34). 

따라서 평가 계획 및 지표에 대한 평가,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종

합평가 등 제3자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강문기·오정일(2013)은 메타평가의 범주를 협의, 중범위, 광의의 3가지로 구분하였

다. 협의의 관점은 평가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평

가를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는 이와 같은 협의의 메타평가로 볼 수 있다. 중범위 수준

에서 메타평가는 경험적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Cook and Grude(1978)

은 총괄평가를 위해 각 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취합해 다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 평가나 능률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메타평가에서 평가 결

과에서 제시한 자료의 재확인, 조작 여부, 적합한 해석 등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범주 개념 대상 내용

협의 평가 결과의 종합(Chelimsky, 1985) 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

중범위
경험적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
(Cook and Gruder, 1978)

경험적 총괄 평가 평가 오류, 조작, 타당성 점검

광의
평가 체계에 대한 평가

(Larson and Berliner, 1983)
평가 체계 전반 평가 체계에 대한 포괄적 평가

[표 1-1] 메타평가의 범주

출처: 강문기·오정일(2013: 189)를 바탕으로 수정

본 연구에서 메타평가는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로 정

의한다. 중장기계획은 해당 계획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요컨대, 중장기계획은 이전까지 수행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평가를 종합하는 메타평가의 과정

을 거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재구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즉,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계획의 수립절차 및 과정, 오류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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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타당성에 대한 점검, 계획 간의 비교 및 정합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

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미한다.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관련 법령에 근

거하여 수립·집행 중인 중장기계획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에 공개한 자료 중 법

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최신 자료는 2016년 12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분석 결과

(원혜영 의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법정 중장기계획의 목록이 유일하다. 하

지만, 이 자료는 개별 부처의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법

정 중장기계획이 의미하는 실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장기계획 현황과는 상이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 법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이를 중장기계획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의 

중첩이나 부재로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존재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장기계획’, ‘기본계

획’, ‘종합계획’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전 부처 법정 중장기계획 현황을 추가적으로 확

인하여 정부가 수립·집행 중인 모든 중장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부처별 

중장기계획을 부처 및 정책영역별로 범주화한다. 중장기계획 수립·집행 의무를 부여하

는 법령을 관할하는 부처와, 해당 법령에서 정의한 관계부처,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개

별 중장기계획의 관계를 지도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의 사전영향평가제도 등 유사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평가 내용 및 방법, 절차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사전영향평

가에서 고려하는 주요 변인과 미래 전망 방법론 등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부처별 법정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은 계획 수립 주기별로 정책환경

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조응하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조응하는가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

화, 과학기술 변화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한 정책환경 영역을 고려하여 중

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셋째, 부처별 법정 중장기계획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을 주요 정책환경 영역별

로 분류하고, 영역별로 포함된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분석한다. 중장기계획의 정합성

은, 개별 계획이 충돌하지 않고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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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최근 수립된 주요 중장기계획의 내용구성(목차), 수립시

기, 주요변수 등을 심층분석한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계획의 

메타평가 지침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범주, 주요 요소, 시간적 

범위, 수립 및 집행의 절차, 분석 방법, 수립 및 집행의 주체, 활용방안, 평가 및 환류 

등 전반적인 중장기계획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실시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의 장기전략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장기계획이 계획 내용의 적정성, 계

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 및 대응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에, 정부의 중장기계획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계획 간 관계를 분석하여, 중장

기계획의 정비 및 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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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개념

중장기계획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개별 부처와 다양한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및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로 연구해 왔다. 최영준·배주현(2016)은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증가하는 복지 욕

구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지속가능성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바

람직한 계획 수립을 위해 타 부처 및 정책영역의 기본계획과 비교, 미래의 불확실성 고

려, 협력적 합리성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지은·정연진(2013)

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분야의 변화과정

을 분석하는 한편, 중장기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 계

획 간 연계 및 조정의 미흡, 정부 주도의 단기적 기획, 사회적 수용도 측면을 한계로 지

적했다. 특히, 정책설계에서 집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정책통합과 기획의 공유, 사회

적 합의, 국가계획의 연계 및 통합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조혜영(2018)은 6차에 걸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각 계획 수립 시점의 추진주체와 관련 법령, 비전 및 추진목표, 정책과제의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김성희(2018)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분석하면서 1998년 이후 수립되어 

온 동 계획이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효

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양화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개별적 욕구 맞춤형 사례관리체계의 필요성, 국제적 조류를 반영한 추진전략 및 

장애인 정책의 변화 요구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별 유기적 연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현장과 소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개별 법령과 부처 수준에서 수립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개별 정책영역별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종합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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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주요 
내용

 모두를 위한 
공평과 기회(고용, 
빈곤, 교육, 주거 
등)

 더 좋은 삶의 
질(건강, 안전)

 더 강한 지역사회

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세계(환경 및 
국제개발)

 노동비용 
감소(사회보험료 
상승억제)

 개인연금 
확대(리스터개혁)

 노동시장 개혁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하르츠 개혁)

 건강보험 현대화

 공적연금 
개혁(연금지속법)

(세계화위원회 – 우파)

 국가위기의 진단

 기업 역할 확대

 사회보장 민영화 및 
경쟁체제(미래위원
회 – 우파)

 시장강화, 노동의 
책임성

 복지서비스 
선택권, 
민영화(미래분석특
별위원회 – 좌파)

 퇴직연령 조정, 
복지재정, 증세

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

 보육서비스 확대

 남성의 육아 
포함한 일가정양립 
장려시책

 장시간 노동 등 
직장환경개선

 남성 육아휴직 
확대

 젊은 층에 대한 
취업지원정책

 제2의 안전망 : 
젊은 층 포괄

 아동수당 및 
고교무상 교육

 방과 후 아동보육

실행 
및 

성과

 체감 가능한 
지표제시

 정책의도와 목표 
명확화

 성과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실업률, 경제성장률 
회복

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 노동비용 감소 
실패, 양극화

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유지

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

 정파를 초월한 
전략수립과 실행

 저출산 추이 반전에 
실패

 급여보다는 규제방식 
선호

 비용절약적 
정책지향 유지

[표 1-2] 주요국의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평가 요약

혹은 정책영역 간 연계, 정책수요, 비전 및 목표, 미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 다만, 선행연구가 개별 계획에 대한 분석에 머물고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체 중장기계획의 현황, 정책유형별 범주화, 개별 계획의 특

수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사전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장기계획 관련 국외 연구 사례도 있는데,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의 중

장기계획 관련 주요 내용, 계획의 실행 및 성과평가, 한계 및 제한점, 우리나라에의 시

사점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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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계 
및 

제한

 이상적 목표, 부처 
간 협력 의문

 사회적합의 부재

 노동당 실각 후 
폐기

 노사정위원회 및 
의회 논의 무시

 수상청의 독단과 
정치적 대립

 정권의 실각 초래

 찾기 어려움

 장기국가계획 
수립의 모범사례

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 다수

 일본 복지국가 
유산탈피 실패

 편협한 정책수단 
나열

시사
점

 투입/산출 → 성과 
중심 행정으로

 중장기적 시각의 
정책기획/실행

 사회적 합의 
부재하면 폐기대상

 자기책임 강화는 
한국 수용 불가

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

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실패

 이행능력과 현실성 
담보된 목표

 노사평화, 
국민신뢰, 
사회투명성

 진솔한 청사진 → 
초정파적 합의

 정책 실패의 
반면교사 삼아야

 일본과 유사한 
복지국가 성격

 → 현역세대 포괄한 
사회보장 확충

출처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사회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의 중장기계획 현황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감 가능하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 성과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정파를 초월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상적인 목표에 그치거나 실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부재, 편협한 정책수단 나열 등 부실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10   국회미래연구원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연구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주요 연구 방법론

먼저, 미래전망과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국내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평가(예비타당성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사전영향평

가(환경, 기술)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분석 및 평가는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와 같은 여러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 간의 종합적인 

평가와 다른 성격을 가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분석 및 평

가 시에 활용되는 주요 변인과 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즉,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기 평가의 시간적 범위와 분석 방법 및 자

료, 결과 활용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처별, 법령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활

용과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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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으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분석 결과(원혜영 의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행 부처별 법정 중장기계획 확인 

및 계획문서를 토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전 부처 법정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파악

하였다. 기존의 현황 조사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분석을 통해 담당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조사하는 방식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법령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중

장기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후, 유사 중장기계획의 범주화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하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심성이 높은 계획이나 법령을 선별

하는 방식으로 주요 중장기계획을 선별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다중심이 존재하는 경

우,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그림 1-2] 중장기계획 범주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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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범주화된 중장기계획 중 영역별 주요 계획을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

시한다. 이를 위해 최근 수립되어 공개된 중장기계획을 활용하였으며, 메타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주요 계획은 물론 다양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

층분석대상이 되는 중장기계획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계획 현황을 분석하

고 범주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주여건분야, 사회정책분야를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였

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중장

기계획을 포함하고, 정주여건분야은 주거, 교통, 환경, 항만 등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장기계획에 해당한다. 사회정책분야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장기계획 중심으로 한다. 주요 분야별 실제 중장기계

획의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및 정합성 진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체

적으로,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의 실행 및 성과평가, 한계 및 제한,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정주여건분야 사회정책분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기본계획 중장기보육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주택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

지능형로봇실행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보훈발전기본게획

[표 1-3] 영역별 심층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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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2장에서는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타평

가 실시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현행 중장기 시계의 분석 및 평가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재정사업분석제도나 영향평가제도는 정책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 단위에서 추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중장기계획과 논의 수준이 상이하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실시 

이전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파급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분석틀과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재정사업분석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가. 제도 개요

예비타당성조사1)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사업 실행의 타당

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투

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된다(KDI PIMAC 2019a).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38

조제1항1호-3호)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 5월에 수행기관 다변화, 정책성 분석의 비중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 차별화, AHP 거버
넌스 변화 등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의 변화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여러 비판을 선택적으로 수용
한 결과로서 충분히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현재 수행방식에 집중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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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8조제5항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9. 5. 1.)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 5. 1.)이 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KDI PIMAC

에서 작성한 일반지침 및 분야별 지침(도로·철도, 수자원, 항만, 정보화, 의료시설, 보

건·복지, 문화·과학, 공항, 연구개발, 문화·관광, 국가연구개발 등)이 제시하고 있다. 지

침은 일반적인 분석 방법을 정의하며, 연도별로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에 

어떠한 기준과 분석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는 KDI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에서 정의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는 ①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② 총괄지침과 운용지침이 수행방법을 정의하고 ③ KDI PIMAC에서 수행을 위한 세부

적인 운영 방법의 일반론을 일반지침 및 분야별 지침에서 제시하며 ④ 연도별로 수행되

는 대상사업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에서 지침의 개편과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라 업데이트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수행절차 및 분석 방법

1) 대상사업과 선정 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 ②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

소기업 분야의 사업(기타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

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

전 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과제는 기획재정부가 KDI 

PIMAC 또는 KISTEP에 의뢰하여 과제별로 학계·연구기관·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

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이 구성되어 수행하게 된다. 

2) 분석 방법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9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KDI 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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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DI PIMAC(2019a).

[그림 2-1]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2019a)에서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복지 및 소득 이전 사업별로 수행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방법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포함) 및 경제성 분석(또는 비용-효과분석)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분석 방법론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사업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1]은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이다. 사업 수행 부서에서 제시

하는 사업계획서 및 기타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제시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한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수행한 후 사업의 경제성, 정책

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부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분별 분석 결과

에 근거하여 10인의 전문가가 AHP분석에 따라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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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AHP 분석에 반영되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

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제시할 것이다.

가)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

사 과정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

다.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은 비용과 편익의 추정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비용의 불확실

성보다는 편익의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 이는 비용의 경우 기존 유사 시공 사례 또는 

유형별·부문별 표준 공사비 및 운영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하나 편익은 특

정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얻게 될 효용에 관한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측정이 어려운 사회적 편익까지 

포괄하여 그 산정에 많은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편익 항목의 구체성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

되는 정형 사업(도로·철도·항만)과 편익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비정형 사업

(청사·보건복지·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정형 사업의 경우 KDI PIMAC에서 제시하

는 일반지침2)에서 직접편익(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및 간접편익

(환경비용 절감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문화·관광·체육·과학단

지 조성 등의 비정형 사업의 경우 개별 편익 항목의 객단가를 추정하거나, 비시장재화

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

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을 사용하여 편익을 추정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의 산정은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외에 경제적 편익의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유지보수·운영비 및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하

게 된다.

2) 현재 2008년에 출간된 5판이 적용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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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이전비용 처리 세금(부가세 등)을 비롯한 이전비용 제외

예비비 반영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총액의 10%

잔존가치 처리 각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

재투자비 반영 각 시설물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반영

국공유지 반영 기회비용 측면에서 국공유지를 용지보상비에 반영

[표 2-1]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비용 산정 방식의 예시

자료: KDI PIMAC(2008)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예비타당성조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건설 기간과 운영 개시 후 

30년을 합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철도부문 사업과 수자원부문 사업의 경우, 건

설 기간 및 운영 개시 후 40년(철도), 50년(수자원)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이는 철도 

및 수자원 사업의 경우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 보다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성 분석의 또 다른 쟁점은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는 편익 및 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작용하는 매개변수로서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할수록 미래의 비용 및 편익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초기(1999

년~2003년)에는 일반적으로 7.5%를 적용하였는데 최근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

해 4.5%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총편익, 총비용,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제시한다. 이 중 비용-편익 비율이 

향후 종합평가의 경제성 분석 부문에 반영된다.

구분 편익(억원) 비용(억원) B/C NPV(억원) IRR

덕정-수원 56,681 47,713 1.36 14,968.08 6.92%

[표 2-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예시

자료: KDI PIMAC(2018: 364).

나)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은 사업추진 여건 및 정책효과 부문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특수평가항

목으로 구분된다. 정책효과 분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일반 사항에 대

한 서술보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셋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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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한다. 넷째, 타 항목과의 중복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책성 분석 부분은 KDI PIMAC과 같은 전문기관이 아닌 사업추진부서에서 직접 작성

한다. 다만 사업추진부서에서 작성한 정책성 분석 내용에 관한 검증 작업은 KDI PIMAC

등 전문기관에서 일부 수행한다. 

항목 평가 내용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상위 계획 반영 여부,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 정도 등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추가평가항목 그 외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정책
효과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생활여건 영향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안전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추가평가항목 그 외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표 2-3] 정책성 분석 항목

자료: KDI PIMAC(2019a).

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먼저 지역낙

후도는 인구(인구 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 3개 부문 8개 사회경제지

표를 기반으로 16개 광역지자체와 170개 기초지자체의 순위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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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가중치 8.9 4.4 29.1 13.1

지표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가중치 12.4 11.7 6.3 14.2

[표 2-4]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자료: KDI PIMAC(2008).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인천광역시 산하의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특수상황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은 제외)과 “농산

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은 종합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경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여 제시한다. 이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수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2019년 2차 착수회의 자료에

서는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에 근거하여 사업비 확정 후 분석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2008년~2015년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균 및 동일 사업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3) 종합평가

가)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체계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당

해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종합평가

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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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PIMAC(2019a).

[그림 2-2] 건설사업의 종합평가 AHP 분석체계

AHP 분석은 총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특히, 

최상위 계층인 제1계층의 경우 종합 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 가중치의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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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비수도권 30~45% 25~40% 30~40%

수도권 60~70% 30~40%

[표 2-5] 건설사업의 AHP 분석 시 제1계층 사전가중치 산정범위

자료: KDI PIMAC(2019a).

지난 2019년 5월에 개편된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AHP 분석을 수행하는 전

문가 집단의 거버넌스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수요분석팀 내 2인, 비용분석팀 내 2인, 

PM 1인, PIMAC 소장 1인, 실장급 1인 및 외부위원 1인의 총 8인으로 평가단이 구성

되었다. 그러나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거버넌스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SOC 분과위원회,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

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과 사업의 AHP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내부 연구진의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외부평가자

의 영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분류 기존 변경

연구진 내
비용팀(2인)
수요팀(2인)

해당 사업 PM(1인)
해당 사업 PM(1인)

연구진 외부

PIMAC 소장(1인)
PIMAC 실장(1인)

-

외부평가위원(1인)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민간위원(2)
분과위원회 민간위원(7인 이내)

[표 2-6]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의 거버넌스 변화 비교

자료: KDI PIMAC(2008) 및 KDI PIMAC(2019a)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나) AHP 평가의 진행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반영하여 AHP 평가를 진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평가

위원 9인에게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이때 평가항목 간 

독립성을 위해 B/C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책성 평가항목에 관해 사업추진부

서에서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수행한다. 질의응답 종료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하는 연구진은 사업추진부서가 작성 및 발표한 정책성 평가항목에 관해 합리성·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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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구두로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사업추진부서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성 평

가항목에 관해 잘못된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고 사업추진부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사업 PM 주재로 AHP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평가지를 작성하

여 제출하면 별도로 AHP 분석 과정만을 담당하는 AHP 간사가 종합평가의 타당성·합

리성을 검토하여 재평가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재평가사유는 ① 평가자의 응답

설문결과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한 경우), ② 평

가자가 재설문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③ 그 밖에 종합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의 과반

수 이상이 종합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재평가 요인이 없는 경우, PM은 평가 종료를 선언하고 평가위원별 평가요약표

(AHP 명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는 종료된다. 

다.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에서 수행되는 지표는 수요 추정, 편익 추정, 비용 추정, 정책

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가치보정으로 분류된다. 중기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표를 검토

하면, 먼저 수요와 편익 및 비용 부문은 철저하게 개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사업의 구체성이 낮을 경우 추정과 반영이 어려워 중기계획에 반영가능하다 보기 어렵

다. 그 외에 일자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의 구체화가 이루어

지기 전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계획에서 반영 가능한 지표는 이처럼 개별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정성적·정량적 

지표보다는 해당 사업의 여건과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지역낙후도를 평

가하는 8가지의 지표(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는 서울 등 광역시를 제외하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도출되므로 중기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반영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개별 사업에서 정성적으로 서술된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중장기계획의 공간적 범위 검

토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KDI PIMAC 담당자 인터뷰(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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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표명 세부 내용

수요 추정

교통 수요 추정
4단계 모형(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에 

의한 추정

수자원 수요 추정
용수 수요(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환경개선용수) 및 용수 

공급을 고려한 용수 수급 분석

기타
(산업단지, 문화관광 등)

시나리오 분석 등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 수요 분석

편익 추정

교통부문 공통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통행시간 절감,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

교통부문 사업특수 편익
주차비용 절감 편익,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수자원부문 편익

생활용수 공급, 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홍수피해 
경감, 전력생산, 환경비용 절감, 원수수질 개선, 자연자원 

개선, 레크리에이션, 비상용수 공급, 내륙주운수송, 
자산고도화, 토지조송, 교통활성화/피해방지, 

공중보건위생향상

문화관광시설 편익
입장수입 및 매출액 등 수요자의 지불의사액을 객단가, 

CVM, CAM 등으로 추정

체육시설 편익
프로그램 수익, 부대수입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불의사액을 

객단가, CVM, CAM 등으로 추정

비용 추정

공사비 건축물 공사비, 열차 차량구입비 등

시설부대경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측량비 및 조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용지보상비, 어업권보상비 

운영비 도로 및 철도 운영비, 건축물 운영비, 인건비 등

정책성 분석

사업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추가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지수

가치 보정
비용 보정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편익 보정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표 2-7]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에서 수행되는 지표

자료: KDI PIMAC(2008)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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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투자심사

가. 제도 개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4),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

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된

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지방재정투

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상에 기술되어있다. 본 장에서는 

“매뉴얼”상에 기술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의 절차와 방법,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하고, 중기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표를 고찰하고자 한다. 

심사대상사업은 예산의 기능별 분류5)상의 세부사업으로, 개별 투자사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메뉴얼”에서는 심사대상사업을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

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

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

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대상사업에 관해 사업추진부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이하 의뢰서)를 작성한다. 의뢰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

4) 제37조(투자심사)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5)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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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일정, 사전절차, 투자심사자료, 공공시

설운영계획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앞서 제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포함하게 된

다.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조건부·재검토·반려·부적정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

방재정투자심사는 위원회 구조로 운영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자심사 절차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 편성 전에 수행

하게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2019). 

[그림 2-3]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그런데 앞서 상술한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의 대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두 제도 모두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

성조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재원이 모두 투자되는 사업의 제도 적용 방법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투자

사업에 관해 재원의 상이성(중앙정부 재원 또는 지방정부 재원)에 따라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타당성 여부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

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

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예비타

당성조사 대신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앞서 고찰한 ｢지방재

정법｣ 제37조제2항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자의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적용되는 사업의 차이는 재원의 원

천뿐이므로 세부적인 검토 내용(수요의 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은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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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으나 핵심적인 차이는 사업추진에 관한 정량적 결론의 도출 여부이다. 두 조사

가 크게 다르지 않아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예

비타당성조사는 AHP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정량적 결론을 가중치의 형태

로 도출하나,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정량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나. 수행절차 및 분석 방법

1) 대상사업의 유형과 선정 방법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유형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상에 기록된 대

로 수행주체 및 심사대상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사업규

모 및 특성에 따라 시·군·구의 자체심사, 시·도 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등 위계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투자심사의 시행

주체를 위계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첫째, 투자사업이 사업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인근 다수의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광역 또는 전국의 관점에서 사업

의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도로·철도·산업단지 등의 대규

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에서 중요하다. 둘째,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무

분별하게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무

분별한 호화청사의 신축, 난개발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예로, 시·군·구의 공공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전액을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수행하더라도 상위 행정기관인 시·도의 의뢰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시·도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의 범위는 심사규칙 및 “매뉴얼”상에 ① 일반투자사업, ② 행사성 사업, ③ 

홍보관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⑤ 문화·체육시설 신축 ⑥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시·군·구 심사, 시·도 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심사규칙 및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사대상 유형 분류는 예비타당성조

사의 대상 분류 및 기능의 관점에서 일부 중복된다. 한 예로, 도로·철도 및 청사 신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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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두 건설 프로젝트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관점에서는 일반투자사

업과 청사신축사업으로 분류되며, R&D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는 건설사업과 별

도의 구분 없이 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분류에서는 건설

사업과 구분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구분의 중첩성으로 인해, 기능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분야 내용

건설사업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공공청사 등 건축물 등 구조물의 

신·개축 사업

행사성 사업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공연·축제·문화행사, 각종 체육대회행사, 각종 

기념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등 

산업진흥 사업
R&D 등 지방정부의 보조금 또는 민간자본과의 matching grant 등을 통해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표 2-8]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분류

자료: 과거 투자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투자심사 의뢰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를 의뢰함

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수반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이나 산업진흥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이후 사업 시행 예산 편성 전까지 실시한다. 또한 원칙적으

로 사업 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하도록 한다.

2) 투자심사 절차 

각 회차별로 사업 시행주체는 투자심사의뢰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투자심사위원회

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이 속한 회계단위(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이 

제출될 경우,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최종 결정에 이르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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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3) 분석 방법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제2조(투자심사기준) 및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투자

심사기준은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

의 부합성, 3.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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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칙에 제2조에 제시된 기준을 “매뉴얼”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상술

한 것이다.

기분 내용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 부담(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 요건 해당 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 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 분석 및 예상수요도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포장률,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 직접 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종합적인 평가·분석

 위 기초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 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 시행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 상황 등 사업착수 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수지 전망 등

[표 2-9]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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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적정/조건부/재검토/부적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가 제출되면 각 심사주체의 예산부서에서 개별 사업이 아닌 

지자체 전체 예산의 관점에서 실무심사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별로 작성되는 실무

심사조서는 투자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계의 예산부서에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각 

외부기관(예: 지자체 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며 별도의 검

토보고서를 같이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 예산부서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서는 실

무심사조서 작성 시 사업 수행 부서의 면담이 포함된 실무심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업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와 실무심사조서, 외부기관의 검토보고서

가 모두 작성·취합되면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심사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내부 위원(공무원)의 비중은 1/4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들은 7일 전에 수신한 의뢰서와 실무심사조서, 외부기관의 

검토 내용을 숙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추진 여

부를 결정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에 사업부서의 사업요지 청취 및 질

의응답을 진행하거나, 지자체 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

차를 운영하기도 한다. 

최종 결과는 의뢰서의 원안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적정”, 의뢰서에 제시된 사업계획

의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부족하여 재검토

가 필요한 “재검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적정”이 있다. “적정” 및 “조건부”의 경우 의뢰서의 계획대로 또는 투자심사에서 제

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사업이 추진되나, “재검토” 및 “부적정”의 경우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특히 “부적정”의 경우, 동일 사업을 다시 투자심사에 상정하지 못함을 원칙

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투자의사결정방식의 차이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AHP 분석에 따라 사업 시행·미시행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사업추진 여부

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결론이 정량적으로 도출된다. 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투자

심사의뢰서 및 심사조서 등 부대자료에 명시된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를 15인 이내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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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비고 

󰊱 사업성격

 자치단체 사업인가?

 국가 또는 민간 사무인 경우 재정부
담 또는 지원 근거가 있는가?(지방재
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 사무일 때 구체적
인 재정부담 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 출연금 지급 시 
법령에 출연 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 변경, 연도 말

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 타당성조사 시행
 - 타당성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자치

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 미이행 시 타당성조사 실시조건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
의 관련성

*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표 2-10] 지방재정투자심사 체크리스트

다.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개별 투자사업을 분석의 초점

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중기계획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서 사용하는 정량적 분석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원조

달 가능 여부 등 기초지자체 단위로 도출 가능한 정량적 지표와 함께 국가계획 및 경

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등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중기계획 수립 시 참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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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비고 

󰊴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
업인가?

* “수혜 주민 수 / 전 주민 수” 로 계량화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인가?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가?
* “직접·간접고용효과”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
이 설치되어 있는가?

 시설용도 등이 기존 시설(국가·지방·
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
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가?

󰊵 사업의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 사업 타당성

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 * 전국 또는 유사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 여건 범위 내 충당 가
능한 수준인지 여부

*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
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 가
능성 검토 

*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 
*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
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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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비고 

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
전협의

*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
채 포함 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
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
는가?

󰊷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
괴, 주민 반대 등)

 법적인 제약사항 *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 당해 체크리스트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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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

가. 제도 개요

1) 개념 및 의의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학자별·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된다(김일중 외, 2011: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헌 외(1996)은 환경영향평가를 개발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

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제어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Weston(1997)은 

협의로는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광의로는 환경의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환경영향

평가는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분석·예측·평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정의하였다. 광의의 

환경영향평가는 인간 활동에 따라 환경의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포함하여 순서를 정하여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예측·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상욱(1999)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

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

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는 사회적 절차로 정의하였다. 홍준영(2005)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대한 위해 요

인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저지 또는 완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하

나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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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유엔환경

계획은 1987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 시 계획된 대상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환경부, 2009). ｢환경영향

평가법｣(2011. 7. 21. 전면개정)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하

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 당

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

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명명하고 사용하고 있다6).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사업 시행 전에 환경적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적실한 판단을 가이드한다. 이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그 피해가 상

당하다. 사전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2) 제도의 연혁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병길, 328). 한국의 경우 1971년 ｢공해방지법｣ 제16조가 명시한 공해사전대책을 최

초의 환경영향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해당 법 제5

조에 기록된 사전협의를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방식과 절차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

6)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 https://eims.seoul.go.kr/eims/usr/guid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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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법령에 기초해 1982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고, 1990

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1993년 ｢환경정

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및 개편하였다. 1997년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시·

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뒤 2009년부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

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환경영향평가법｣ 제2

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때 정책계획(17개)과 개발기본계획(78개)으로 구분

하여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

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도시개발사업 등 80개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를 의미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

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

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하는 것으로 정

의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

가로서 평가대상 항목, 방법 등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환

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시행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

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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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

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
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
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
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

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표 2-1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3)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에 대한 명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명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

향평가의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시행령의 

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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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
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
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2장  중장기 시계의 분석 및 평가 제도 검토

제2절 영향평가제도   41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

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

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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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
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

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행절차: 환경영향평가 영역 및 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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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상위지표 하위지표

전략환경
영향평가

정책계획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개발기본계획

계획의 적정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표 2-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영역은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정책계획에 

대한 평가는 크게 3가지 상위지표와 7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상위지표는 환경보전계

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으로 구분된다.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은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다.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 목표와 내용과

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은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확인한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크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으로 구분된다. 계

획의 적정성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한

다. 입지의 적정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을 분석한다. 이때 자연환경의 보전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을 분석한다. 생활환경의 보전은 환경기준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44   국회미래연구원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사회·경제 환

경과의 조화성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구분 평가분야 평가영역

환경영향
평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사업개요, 지역개황,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표 2-1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분야 및 평가영역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계획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

향 예측 및 평가, 환경보전방안을 분야로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메타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라는 점에

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방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략환경영향평

가는 나타날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중장

기계획 메타평가의 방법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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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절차 개발기본계획 절차

[표 2-14]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 1

자료: 환경부(2015: 16~17).

정책계획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평가서 작성 방법에 있다. 평가서는 요약문, 정책계

획(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전략환경영향평

가 대상지역, 지역개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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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정책계획

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종합평가 및 결론을 포함한다. 해당 계획이 미

치는 효과 추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부분이

다.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은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안 종류 대안 설정방법

계획 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수단·방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입지조정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연차별 개
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2-15]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 2

자료: 환경부(2015: 26).

정책계획의 경우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등을 검토·제시한다. 

개발기본계획은 개발입지 대안, 중점 평가항목별 대안과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 대안의 

종류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대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발입지 대안, 항목

별 대안,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 대안이 그것이다. 개발입지 대안은 개발입지를 결정하

는 계획의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입지 대안의 종류

(2~3개)를 검토·제시하게 된다. 항목별 대안은 스코핑을 통해 결정된 항목별로 환경보전

목표 또는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안의 종류(2~3개)를 검토·제시하게 된다. 토지이용계

획(또는 노선) 대안은 항목별 대안과 “개발수단·방법, 입지조정 등”의 대안 유형 중 필요

한 대안을 선정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의 종류(3개 정도)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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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및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적 예측평가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 영역의 다양한 잠재성 

및 변화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열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략환

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기초조사, 미래상 설정이 필요하며, 해당 결과를 주

민참여 과정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기초조사 과정은 지형, 지질, 수문, 기

후, 자원 등 자연환경 조사와 인구, 사회, 문화, 교통, 산업경제 등 사회환경 조사로 구

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취합 및 분석, 현지답사 및 인터뷰 등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문헌조사→통계분석→현지답사의 순으로 이

루어진다(조공장 외, 2010: 2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분석은 미래상 설정에 있다.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지역 여건을 모색해서 제시해야 하는 만큼 질적 분석법이 많이 사용된다. 시나

리오 플래닝, 정책 델파이, 전문가 포럼 등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과 판단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인터넷 공모전이나 시민 공론화 

의견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환경부, 2005). 

구분 조사항목 방법

기초조사
자연환경: 지형, 지질, 수문, 기후, 자원 등

사회환경: 인구, 사회, 문화, 교통, 산업경제 등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지답사, 

분석적 영향평가

미래상 
설정

시·군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

국토의 미래상과 지역 내에서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군의 미래상을 전망

인터넷 공모전,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시나리오 플래닝, 정책 

델파이, 전문가 포럼

주민참여 전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 온라인 포럼, 시민 공청회 등

[표 2-16]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방법

라. 시사점: 활용 및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부정적인 결과와 파급효과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계획을 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해본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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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이고, 지

침적 성격의 정책계획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제도운영의 혼란과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국토의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국토계획평가는 국토 발전을 우선적으로 한다. 

양 제도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제도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동덕수, 2015). 다음으로, 자연환경자산, 온실가스, 인구, 주거, 산업 항목은 

평가 및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례도 적다. 평가항목에 대한 실무적

인 평가 및 검토기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박지현·최준

규, 2018: 8).

요컨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정부의 정책계획에 대해 사전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의

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는 실무적 사례라고 이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가 행정부를 통해 수행되기에 정책추진에 상대적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더불어 실무부서의 정책추진과정에 참조가 될 수 있으나 강력

하게 제약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업무의 주체가 행정부에서 다른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전

적으로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정하고 미래의 범위, 효과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 역시 존재한다. 기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토대로 미래상과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2  기술영향평가

가. 제도 개요

1) 개념 및 의의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정의되어왔다. Hetman(1973)은 기술

의 변화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술로 인한 혜택, 손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정의하

였고, Coates(1976)은 기술이 출현하고 확장되며 변화할 때 야기할 수 있는 사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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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정의하였다. Shrader-Frechette(1985)는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인 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향후 가져올 사

회·문화·정치·경제·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고, UN/OTA(1991)은 특정 기술을 기술적·사회적 맥락에서 감

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정의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부(2002)가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

을 분석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전(全) 사회적인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기

술영향평가로 정의한 바 있다. 종합하면, 과학기술 자체는 물론 과학기술의 부차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토론·분석·조사 등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재우 

외, 2004; 류영수 외, 2007: 88에서 재인용). 더 크게는 기술영향평가를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다른 기술과의 상호 관계, 기술의 사회·경제·문화·환경·윤리적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는 것(박헌미·최원식, 2008: 21)으로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는 연구개발 성과를 다루는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가 아

닌 사전적 예측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측된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

업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적 평가(promotive 

evaluation)와는 구별된다. 

한편, 기술영향평가에서 평가주체를 기준으로 전문가 중심과 함께 시민 중심의 개념

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평가를 전문가주의적 기술영향평가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가를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로 정의(이영희, 2002)하기도 한다(김영수 외, 

2015: 615). 특히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이해당사자를 포

함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과정이 더욱 민주화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이다(고대승,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

영향평가는 기술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는 고전적 의미로부터 

정보 제공 외에 대중참여를 강조하는 사회 구성적 의미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영수 외, 2007: 89). 기술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Hetman, 1973: 

57),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Coates, 1976: 372)에 초

점을 맞추는 고전적 기술영향평가와는 달리 사회구성원의 가치갈등과 기술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수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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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mann(1993: 11-13)의 관점에 의하면 구성적 관점은 엘리트와 대중이 과학을 

점유하는 수준에 따라 기술영향평가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엘리트가 점유하는 

엘리트 모형, 정치엘리트의 기술정보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도

구모형, 대중의 관심과 참여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에 의해 형성되는 참여모형으

로 구분된다. 우선, 엘리트 모형의 경우 정치적·대중적 토론을 이끌지만 결정권은 소수

의 엘리트 전문가에게만 주어진다. 도구모형은 기술영향평가의 정보 및 과거 자연·기

술·사회과학 경험의 맥락에서 정부활동의 효과를 증대하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참여모

형은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제공에 더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가치갈등 지향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엘리트와 비엘리트 간의 관계로 바라보는 방식과 달리 기능에 따라 바라보기도 한다. 

Eijndhoven(1997: 275-282)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능적 기술영향평가는 고전적 패러

다임, 의회 패러다임, 대중참여 패러다임, 구성적 패러다임으로 구분된다. 류영수 외

(2007: 89)는 4가지 패러다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고전적 패러다임

은 미래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영향들을 확인·분석, 평가하여 객관적인 정

보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둘째, 의회 패러다임은 미래 위험의 예방을 넘

어서 정책 대안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다양한 검증시스템을 체계화하기도 한다. 셋째, 대중참여 패러다임은 정부와 의회 간

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까지 고려하여 기술영향평가를 민주적 과

정으로 절차화한다. 넷째, 구성적 패러다임은 기술의 영향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기술개발자뿐만 아

니라, 이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기술영향평가의 전 과정에 포함된다. 구성적 패러

다임이 대중참여 패러다임과 다른 점은 기술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다. 

요컨대, 대중참여 패러다임이나 구성적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파·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사회·윤리적인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4항에서 “기술영향평가는 민간 전문가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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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민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기술영향평

가위원회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과정과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점차 시민참여제도를 도

입하여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김영수 외, 2015: 616).

2) 제도의 연혁

국내외 기술영향평가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EU 의회, 독일, 영국, 한국

의 순으로 제도화되었다. 우선, 기술영향평가가 국가에 기구로서 제도화된 첫 번째는 

1972년 미국의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다. OTA는 기술의 적용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역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기술영향평가의 목

적으로 규정하였다(한민규·강지민, 2011: 60). 의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

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회의 대(對)행정부 견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정당 간의 관계에서 균형의 유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기술영향 조사가 아닌 의회구성원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

라 복잡한 심사과정, 과한 엄밀성의 추구, 지나친 전문가 중심의 평가 등 “OTA 패러다

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특한 특징이 발생하였다(김병윤, 2003). 이는 자연스럽게 시

간과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고, 1995년 예산 축소 과정에서 폐지가 되었다. 

미국의 기술영향평가는 유럽으로 확장되어 유럽 각국의 의회 역시 과학기술의 영향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박희제, 2006). 유럽 기술영향평가제도도 미국과 비슷하게 

의회에 과학기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기

술영향평가 기구가 1983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valuation des Choix Scienntifiques et Technologiquies)로 의회 산하의 기구로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RI(Rathenau Institute)와 덴마크의 DBT(Danish Board 

of Technology)는 1986년에 의회 산하 기구로 조직되었다. 1987년에는 EU 의회 산하에

서 STOA(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ptions Assessment)가 만들어졌으며, 1989

년에는 독일 의회 및 영국 의회에서 TAB(Technokfolgenabschatzungsburo Deutscher 

Bundestag)과 POST(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각각 제

도화되었다. 유럽에서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의 특징은 일반 시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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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연도
주체 대상기술

제도화 

여부

1998 시민과학센터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동)
-

1999 시민과학센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

2003 KISTEP NBIT 융합기술 O

2004 시민과학센터 전력정책 합의회의 -

2005 KISTEP RFID 기술, 나노기술 O

2006 KISTEP 줄기세포, 나노소재,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 O

[표 2-17] 국내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혁

방법론적 확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RI의 기술영향평가 목적은 이를 잘 명

시하고 있는데, RI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의견의 형성을 부각하는 

것을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이라고 명시한다(Rathenau Instituut, 2009). 이는 과학기

술을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접근하는 방식임을 의미한다. 유럽지역에서 제도화된 기술

영향평가는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견제와 참여가 기술영향평가에 보장되어

야 한다는 ‘과학기술정책 결정의 사회화(김환석·이영희, 1994)’의 부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도화된 기구로서 1999년에 설립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시민과학센터 등에서 기술영향

평가를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를 명시

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한민규·강지민, 2011: 61). 

1998년 비공식적으로 시민과학센터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

의를 통해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1999년 시민과학센터에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

의를 통해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2003년 NBIT 융합기술을 KISTEP에서 공식적

으로 수행하였고, 2004년에 시민과학센터에서 전력정책 합의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2005년~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KISTEP은 ‘RFID 

기술, 나노기술’, ‘줄기세포, 나노소재,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 ‘기후변화대응기술’,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빅데이터’, ‘스마트 네트워크 & 

3D 프린팅’, ‘무인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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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연도
주체 대상기술

제도화 

여부

2007

KISTEP 기후변화대응기술 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종이식 시민합의회의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공동)

-

2008 KISTEP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O

2010 KISTEP 방사선조사식품7) -

2011 KISTEP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O

2012 KISTEP 빅데이터 O

2013 KISTEP 스마트 네트워크 & 3D 프린팅 O

2014 KISTEP 무인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O

｢과학기술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

(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표 2-18]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자료: 한민규·강지민(2011) 수정 및 보완

3) 관련 법령

｢과학기술법｣과 시행령에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범위와 절차, 결과 활용에 대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7) 2010년의 기술영향평가는 KISTEP에서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연구를 목적으로 자체 수행한 과제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
거를 두지 않는 비공식적 평가에 해당한다(한민규·강지만, 201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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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
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행절차: 기술영향평가 과정 및 영역

ITEA의 기술영향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휴먼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인가

를 바람직한 결과로 상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측정하고,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휴먼니즈는 기술이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를 측정한 후 가치를 평가하

고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기술영향평가 후 평가한 기술이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활용할 것으로 추천한다. 이러한 적절성은 특정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거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료: ITEA(1993).

[그림 2-5] 기술영향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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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절차는 3단계로 논의될 수 있다. 1단계는 기술의 변화 발

전이 가져올 미래의 스펙트럼을 예측하는 것이다. 2단계는 미래예측의 스펙트럼을 통해 

다가올 위험과 기회를 인지한 뒤, 선택 가능한 대안을 사전에 숙고하는 단계이다. 3단계

는 미래기술의 변화, 발전을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자료: 이창원 외(2012: 175).

[그림 2-6]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절차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사업 추진 월별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4

월 사이에 대상기술을 선정(대상기술선정위원회)하고 5월~6월 사이에 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를 도출한다(대상기술분석회의). 7월~10월에 걸쳐 전문가평가(기술영향평

가위원회),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토론하는 과정을 11월에 수행한 뒤 12월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6b: 1).

[그림 2-7] 2016년 기술영향평가사업 추진체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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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및 자료

1) 기술영향평가 분석 방법론

기술영향평가가 전문가 중심적 평가와 시민참여 중심적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

은 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 역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창원 외(2012)는 

방법론을 크게 도구적 방법론과 참여적 방법론으로 구별하였고, 참여적 방법론은 다시 

참여적 방법론, 구성적 방법론, 실시간 방법론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도구적 방법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의회 의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과학

기술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0년 초에 처음

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시작한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을 어

떻게 분석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주력하였다. 1972~1995년까지 존속했던 OTA는 과학

기술과 사회의 인과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전문가들의 엄밀한 정량분석 방법을 통해 완벽한 평가 작업을 추구하였다(사후평가). 

그러나 기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했음에도 연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에 적절하게 조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시작

한 유럽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술영향평

가의 결과가 기술개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 정책의 대국민 홍보, 관련 주제에 대한 시

민사회의 관심 유도 및 지식 보급,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법 발견, 정책 결정

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기술영향평가가 사회 구성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론에 있어서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의회 등은 미국의 기

술정책분석 방법론에 근접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적 방법론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이 적용되었다. 한국 역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이 

2019년 현재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방식은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실시간 기술영향

평가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여 법적/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영향평가 방식이다. 이 경우 설문조사, FGI(포커스그

룹 인터뷰), 시나리오 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기술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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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분석이 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참여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기술영향평가

도구적 방법론
참여적 접근방법

참여적 방법론 구성적 방법론 실시간 방법론

활용
목적

정책분석 및 정보 
제공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학습과 담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학습과 담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학습과 담론

강조
개념

조기경보 참여·구성적 계획 R&D와의 통합
법적·윤리적·사회적 
측면을 연구와 R&D 

과정에 접목

이론
배경

기술결정론, 
신고전주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및 형성론, 

신슘페터주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및 형성론, 

신슘페터주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및 형성론, 

신슘페터주의

수행
절차

의회(의원,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사용자, 개발자, 
산업계, 

실험실(기업가, 
과학기술자)

사용자, 개발자, 
산업계, 실험실(기업가, 

과학기술자), 
사회과학자

대상
집단

정책입안자 시민, 정책입안자
사용자, 정부, 의회, 

산업, 실험실
사용자, 정부, 의회, 
산업, 사회과학자

주요
수단

정책분석
토론·합의를 통한 

조정·개입
토론·합의, 전략기획, 

R&D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시나리오 등

적용
국가

프랑스(OPECST), 
독일(TAB), 

유럽의회(STOA), 
영국(POST), 
미국(OTA)

덴마크(DBT), 
네덜란드(Rathenau 

Institute)
- -

한국 -
KISTEP의 기술영향평가는 시민 및 산업계 
전반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한적 적용(정보기술, 
인간유전체 사업 등)

[표 2-19]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의 비교

자료: 이창원 외(2012: 185, 187) 종합 및 수정·보완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은 전반적으로 참여적 방법론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기술영향평가는 국회 산하의 조직보다는 일반 시민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술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사회적 맥락

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최초 시행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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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민참여를 위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NBIT 융합기술 영향평가에

는 전문가위원회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2005년 RFID 기술 및 나노기술 영향평가에서 대

상기술선정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켰고 이후 2006년에는 시민참여형 방법론인 시민

공개포럼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2008년에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단

체에 위탁하여 시민배심원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011년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는 시민포럼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빅데이터 기술영향평가에는 온라인 의견 창구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3년 스마트 네트워크 & 3D 프린팅에는 공개토론회가 개최되기

도 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회의 분석과 동시에 시민포럼, 온라인 의

견 수렴 등을 통해 평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개토론회를 통해 환류함으로

써 기술영향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는 시민참여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 

연도
대상기술 의의 시민참여 방식

2003 NBIT 융합기술 최초 시행, 전문가위원회 중심 -

2005 RFID 기술, 나노기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운영

-

2006
줄기세포, 나노소재,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
시민참여형 방법론 

시범도입(UCT)
시민공개포럼 시도

(UCT)

2007 기후변화대응기술 정책설명회 등 부처별 역할 분담 시민공개포럼

2008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다양한 사회적 측면 분석 시도
시민배심원제

(시민단체 위탁)

2011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매년 기술영향평가 시행 시민포럼제도 도입

2012 빅데이터 - 온라인 의견 창구 운영

2013 스마트 네트워크 & 3D 프린팅
2개 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시행
공개토론회 개최

2014 무인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현장방문 실시 -

2015 유전적 가위, 인공지능
전문가 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통합 적 접근
시민포럼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16 가상·증강현실 기술 지속
시민포럼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17 바이오 인공장기 지속
시민포럼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18 블록체인 기술 지속
시민포럼 및 

공개토론회 개최

[표 2-20] 기술영향평가의 시민참여 방식

자료: 김영수 외(2015)의 <표 1>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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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상기술 주요평가 결과8)

2003
NBIT 

융합기술
NTBT 융합기술로의 연구개발 편중현상과 나노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 
발생 가능

2005
RFID 기술, 

나노기술
RFID: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 예상
나노: 인체 흡입 등 생산 및 연구 현장의 안정성 문제

2006

줄기세포, 
나노소재, 

유비쿼터스컴
퓨팅 기술

줄기세포: 연구자 윤리, 국가적 DB구축, 응급임상의 관리 
나노소재: 나노소재 규격화 및 인증 필요
UCT: 개인정보보호 시급, 보안모델 필요

2007
기후변화대응

기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성에 따라 국가 간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예측보다 빠르고 심각

20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위험인식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질환 대응체계 
강화 필요

2011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개인 뇌 정보 등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성 및 안전성 확보, 콘텐츠의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독점 등 방지

2012 빅데이터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허브 운영, 공공데이터의 공유 연동 확대 추진,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기반 마련

2013
스마트 

네트워크 & 
3D 프린팅

3차원 프린팅: 중소 제조기업 일자리 감소, 의료서비스
불평등 유발, 프린트 범죄 증가 우려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화 과정 증가, 의료정보 유출,
계층 간 정보격차 등 사회갈등 유발

[표 2-21]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역대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NBIT 융합기술의 주

요평가 결과는 연구결과 편중현상과 사회적 불평등 야기를 문제로 제시하였다. 2005년에

는 RFID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 그리고 나노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흡

입 등 생산 및 연구현장의 안정성 문제를 예측하였다. 2006년에는 줄기세포기술로 인해 

연구자 윤리 문제, 국가적 DB구축, 응급임상의 관리 문제를 제시하였다. 나노 소재에 있

어서 규격화 및 인증 문제가, UCT 기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문제를 중요한 요소

로 예측하였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취약성 차이를 중요한 문제로 예측

하였다. 2008년에는 위험인식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민관협력의 재난대응체계 확보

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 및 스마트 프린팅에 따른 계

층 간 정보격차, 개인 보호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 분석 및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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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상기술 주요평가 결과8)

2014
무인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무인이동체: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초고층 건축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재난·안전 위험

2015
유전적 가위, 

인공지능

유전적 가위: 
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품의 인체 안전성과 자연 방출 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검증 필요
인공지능: 
 예술 영역이 다양화될 수 있으나 기존 문화와의 정체성 혼란, 로봇 

저널리즘의 언론 비판·감시 기능 저하 등의 문제 초래
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범위에 대해 논란 가능 

2016
가상·증강현실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
 실제 현실에 기반한 산업과 서비스 퇴조 등 VR/AR의 개발·활용에도 기업 

간 양극화 우려
 VR/AR 기기의 과다 사용에 따른 시력 저하, 어지러움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우려 

2017
바이오 

인공장기

바이오 인공장기:
 고비용·신체강화용 이식에 따른 불평등 및 역차별 발생
 부작용과 부조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인간 정체성 혼란과 개인 자율성 침해 논란
 종차별주의와 이종장기 이식 등

2018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
 알권리 vs. 잊힐 권리
 불법행위에 쓰일 가능성
 의도적 합의 조작 등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5: 11) 수정 및 보완

2) 기술 선정 및 활용 자료

기술 선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KISTEP에서 후보기술을 도출한 후 해당 후보기

술군에 대해 부처별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기술을 재검토

하여 상정한 후 상정기술을 기술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는 이

를 논의한 후 확정한다. 예를 들어, 2017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주요 기술과 정부부처 및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기술 

8) 기술영향평가는 긍정적 평가부분과 부정적 평가부분을 모두 담고 있으나, 기술 편익에 대한 분석은 기술우위의 논점이기 때문
에 여기서는 기술이 야기할 부작용을 중심으로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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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검토하여 후보기술군(20개)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5회 과학기술예측

조사 결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120개), 국내외 유망 기술, 해외 기술영

향평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KISTEP, 2018: 4). 이에 대

해 과학기술, 사회과학, 언론, 시민 등 13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기술(2개)을 추천하였다. 이후 후보기술 선호도 조사 결과, 7개 부

처 의견 송부(1순위 : 바이오 인공장기)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대상기술 선정에 있어서 소수의 전문

가 집단이 결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이상현(2015: 19).

[그림 2-8] 2014년 대상기술 선정절차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연도별 선정기준을 보면, 초기인 2003년에는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적 없는 미래기술,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필요한 기술, 과학기술의 개발에 도

움이 되는 주제 등 전반적으로 기술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선정기준이 활용되었다. 

2013년에는 장기기술실현이라는 주제와 단기기술실현이라는 주제로 구분하여 세부적

인 지침이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4가지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① 

신기술(emerging technology)로서 미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②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기술영향평가의 유용성과 시의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③ 다수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 ④ 개념과 범주가 명확한 중간 규

모의 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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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선정기준

2003

 선진국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미래기술 과제

 경제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구체적 논의가 가능한 과제

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획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2005
~

2008

 미래의 신기술이나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분야

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 개념과 대상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기술분야

2011

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로서 가까운 미래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 국가 차원의 관심분야로서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있고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계획)되는 기술

 개념의 범위가 명확하고, 해당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2012

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로서 가까운 미래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기술

 국가 차원의 관심분야(다부처 관련 등)

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고, 영향평가의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 기술의 파급효과와 함께 제도적 측면도 언급할 수 있는 기술

2013

<장기실현기술>
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개발이 가져오는 미래 파급효과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넓은 

범위의 기술
  -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시기가 10년~20년 후
  - 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소분류) 수준의 기술
  -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추진 계획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술 

<단기실현기술>
 현재 이슈가 되기 시작하여 가까운 미래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비교적 적은 

범위의 기술
  -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시기가 5~10년 내

과학기술표준분류 소분류 수준의 기술

2014

<장기실현기술 선정기준>

 사용범위가 넓고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술

 단순한 기술발전보다는 산업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술 

 시민과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과 공론형성을 위한 담론이 필요한 기술

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시점이 10년 이내로 추정되는 기술

 응용단계 이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기술

 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소분류) 수준의 기술

<단기실현기술 선정기준>

 사회적 관심과 발전 동력이 되는 기술

[표 2-22] 기술영향평가의 연도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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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선정기준

 타 기술과의 연관성이 커서 기술융합으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 

 반대급부적 보완점 판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기술

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시점이 3~5년 이내로 추정되는 기술

 개발단계 이상으로 상용화시기에 도달한 기술

 과학기술표준분류 소분류 수준의 기술

2015
~

 신기술(emerging technology)로서 미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기술영향평가의 유용성과 시의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 다수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

 개념과 범주가 명확한 중간 규모의 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5: 11) 수정 및 보완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분석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분석은 해당 기술분야 산학연 전문

가, 인문 사회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기술 특성과 현재 기술개

발 동향 등을 검토하고 평가 범위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가 운영된

다. 우선,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시각에서 기술의 영향·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적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이때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대상기술 전문가,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

에서 기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일반 시민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역량 등을 고려

하여 15명이 선발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민창구 운영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

나 평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시사점: 선정기준 및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는 현재 기술영향평가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5가지 정

도로 요약해서 지적하고 있다(이명화 외, 2015). 첫째, 기술영향평가 목적의 모호성이

다. 기술영향평가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기술영향평가는 여전히 과학기술의 증

진 및 강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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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의 마련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 다른 국가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기술영향평

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의회의 산하에 두었던 이유는 사회의 부정적 파장을 검토하기 위

함이었다. 기술영향평가의 근본적 목적이 Lasswell의 3대 패러다임인 ‘근본적 문제

(fundamental problem)’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다. 기술영향평가의 수요자로 예

상되는 정부관료, 국회, 학계, 시민단체, 기업, 일반 대중 등이 기대하는 기술영향평가

의 결과물은 상이한데, 기술영향평가의 모호한 목적으로 인해 어떤 수요층도 만족시키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이명화 

외, 2015: 32). 실제로 기술영향평가는 주무부처에서조차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권성훈, 2014). 셋째, 기술영향평가 수행기관의 독립성 문제이다.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이다. 과학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

력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의사결정과 분석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기술영향평가 방식의 적절성 부분이다. 기술영향평가는 현재 소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고정된 방식과 소수의 

인원으로 미래를 다루는 방식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실시간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FIG 또는 새로운 미래예측기술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도에 대한 지적이다. 기술영향평가 분석이 사전적 정보 제공이라는 점

에서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강제성을 둘 수는 없으나, 큰 비용과 노력이 담긴 정

부 정책이 실제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의미는 퇴색한다. 

과연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방법론적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

해 기술영향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

다 예측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행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있

기보다는 의회의 하부 기관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더해 향후 기술영향

평가는 어떤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가가 핵심으로 대두될 것이다. 기술영향평

가의 예측의 중립성 문제, 선정기준과 한계, 기술영향평가의 연구 방법론과 한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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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방법

정부는 국가장기전략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을 위해 개별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장기계획은 내용의 적정성, 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 

및 대응방안 모색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중장기계획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계획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의 통폐합, 내용의 정비, 

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메뉴얼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를 통해 ‘계획’, ‘중장기’, ‘기본’, ‘종합’이라는 단어가 

‘조문 제목’에 포함된 법령(법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하였다. 중앙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행계획’ 등을 검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의 주체가 

되는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국가전략’, ‘~대응방안’, ‘~실행전략’ 등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키워드를 재검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정부 중장기계획의 전체 목록을 완성하였다. 

[그림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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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개별 중장기계획의 작성 주기, 관련 부처,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연관(참

조)계획, 작성 방식, 작성 연도와 같은 세부정보를 확보하였다. 1차 조사된 부처별 중장

기계획의 목록을 해당 부처에 발송하여 부처로부터 각 계획의 상기 세부정보를 입수하

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 권한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의 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전체 중장기계획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

도록 최근 작성된 중장기계획 보고서를 전자파일로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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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빈도 백분율 부처명 빈도 백분율

국토교통부 71 13.32 식품의약품안전처 6 1.13

해양수산부 58 10.88 문화재청 5 0.94

환경부 55 10.32 통일부 5 0.94

보건복지부 42 7.88 해양경찰청 4 0.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7.13 기상청 3 0.56

문화체육관광부 36 6.75 방송통신위원회 3 0.56

산업통상자원부 36 6.75 법무부 3 0.56

농림축산식품부 34 6.38 경찰청 2 0.38

교육부 21 3.94 국무조정실 2 0.38

행정안전부 21 3.94 농촌진흥청 2 0.38

산림청 17 3.19 인사혁신처 2 0.38

[표 3-1] 전체 법정 중장기계획의 부처별 현황

제2절 중장기계획 수립 실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수조사한 법정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중장기계획은 최종적으로 533개가 조사되었으며, 이를 개별 법령의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3-1]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71개로 전체의 13.3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중장기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58개(10.88%), 환경부가 55개

(10.32%), 보건복지부가 42개(7.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8개(7.13%)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 교통, 해양, 환경 분야(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와 같은 ‘정주여건’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건·복지, 고용, 교육, 문화·체육 분야(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와 같은 ‘사회정책’ 관련 중장기계획이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나머지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개별 기술과 산업 분야(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와 같은 ‘과

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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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빈도 백분율 부처명 빈도 백분율

고용노동부 14 2.63 통계청 2 0.38

기획재정부 13 2.44 공정거래위원회 1 0.19

국방부  9 1.69 국가보훈처 1 0.19

중소벤처기업부  9 1.69 금융위원회 1 0.19

소방청  8 1.5 법제처 1 0.19

여성가족부  7 1.31 특허청 1 0.19

계획명 빈도 백분율 계획명 빈도 백분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7.18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 1.66

국토종합계획 12 6.63 아동정책기본계획 3 1.66

산림기본계획  6 3.31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3 1.66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5 2.76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3 1.66

국가환경종합계획  4 2.21 해양환경종합계획 3 1.66

에너지기본계획  4 2.21 고용정책기본계획 2 1.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4 2.21 관광개발기본계획 2 1.1

[표 3-2] 타 계획에 의해 참조되는 계획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수직과 수평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정의하였

다. 중장기계획은 수직적으로는 상위와 하위 계획으로, 수평적으로는 부처 내 혹은 부

처 간 타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적으로, 부처별 담당자

의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한 개별 중장기계획의 상·하위 계획과, 참조하는 타 계획 중 

실행계획 수준인 하위 계획을 제외하고 상위 계획과 참조하는 타 계획을 ‘연관계획’으

로 정의하였다. 연관계획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중장기계획이 작성 시 

참조(협력)하는 계획과, 다른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되는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타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되는 계획을 분석하였다. 다른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되는 계획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중장기계획이 참조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계획은 다음 [표 3-2]와 같다. 타 중장기계획에 의해 주로 참조(인용)되는 계획으

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13개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국토종합계획(12개), 산림기본

계획(6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개에 포함된 계획은 주로 ‘정주여건’에 관한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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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빈도 백분율 계획명 빈도 백분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3 1.66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 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1.66 국가재정운용계획 2 1.1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3 1.66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 1.1

다음으로, 타 계획을 참조하는 계획을 살펴보았다. 타 계획을 많이 참조(인용)하는 중

장기계획 상위 20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사회보장기본계획(9개), 

아동정책기본계획(7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7개) 등 주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

획은 타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분야는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정주여건이나 과학기술과 같은 타 분야의 전망이나 계획의 영향을 종합

적으로 받는 분야이면서, 사회정책분야 내에서도 정책 대상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별도

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타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사회정책분야 이외에는 정주여건에 관한 계획이 타 계획을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분야가 타 계획을 참조하는 방식은 개별적·구체적 계획이 상위 계획을 반영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부처명 빈도 백분율 부처명 빈도 백분율

사회보장기본계획 9 4.97 산림복원기본계획 3 1.66

아동정책기본계획 7 3.87 유역물관리종합계획 3 1.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7 3.87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 3 1.66

자연공원기본계획 5 2.76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기본계획
2 1.1

특구종합계획 5 2.76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 1.1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4 2.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 1.1

조경진흥기본계획 4 2.21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 1.1

건강가정기본계획 3 1.66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 1.1

공원녹지기본계획 3 1.66 균형인사기본계획 2 1.1

녹색건축물기본계획 3 1.66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 2 1.1

[표 3-3] 타 중장기계획을 참조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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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중장기계획 간 관계에 기반하여, 중장기계획에 따른 부처 간 관계를 살펴보았

다. 중장기계획 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간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분석 과정에서 전체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령상의 용어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코

딩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거의 전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

로 타 부처의 계획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농림부, 문체부, 산업부, 식약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

경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환경부의 경우는 다른 부처의 계획을 참조하기도 하고, 다른 

부처에 의해 참조되기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의 계획

을 주로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이 주

로 환경부의 계획을 참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처 간에도 자주 참조되고 참조하는 

관계를 맺는 부처군이 존재하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계획 간, 법령 

간, 부처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2] 중장기계획에 따른 부처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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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분석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전체 중장기계

획 간 연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그림 3-3]과 같으며, 주요 중장기계획(네트워크 중

심에 가까운 계획)과 이를 참조하는 다수의 군소 중장기계획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 

부처(중앙행정기관)에 골고루 연계되는 계획이 존재하기도 하나, 주로 특정 분야와 연계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 복지, 주거, 교통, 환경, 기술 등이 각자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영역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방

사선진흥계획과 국민건강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자연공원기본계획 등은 서로 다른 부처(영역)에 속해 있으나 상당히 높은 연

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부처(영역) 내 혹은 부처(영역) 간 중장기계획

의 연계 양상은 향후 중장기계획의 메타평가를 수행할 때, 개별 영역에 특화된 분석 방

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영역 특화적인 평가지침 설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영역 간에도 서

로 참조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계획 수립 틀과 분석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3] 전체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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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장기계획 중 주요 계획에 대하여 어느 계획을 참조하는가에 대한 분석(in-degree)

을 수행하였다([그림 3-4]). 관계를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으로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으

로 화살표의 시작 노드의 계획이 화살표의 종결 노드의 계획을 참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정 계획을 참조하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중장기계획의 작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참조하는지를 답변 방식으로 기술한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참조되는 계획이 참조하는 계획보다 더 상위의 계획이라거나 하는 의

미는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이 다른 계획에 의해 주로 참조되며, 중심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종합

계획은 교통, 토목, 주거, 특구 등 기반시설 분야의 여타 계획에 의해 주로 참고되었으

며, 이 과정에서 환경 분야의 계획도 함께 참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도 마찬가지로, 개별 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나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계획 등에 

의해 주로 참조되고 있다.

[그림 3-4] 중장기계획의 계획 간 네트워크(i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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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른 계획을 많이 참조(out degree)하는 계획을 분석하였다([그림 3-5]).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구종합계획 등이 다른 계획을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참조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개의 계획을 참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의 계획과 연계

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상기 5개의 계획은 중심성이 높은 계획으로 나타

났다. 주로 사회정책분야의 중장기계획이 다른 계획을 참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사회정책분야의 특성상 소득, 건강, 주거, 안전 등 인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다른 중장기계획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나 정주여건에 비해 이들 다양한 분야가 수직적 체계를 가지

지 않고 병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도 타 계획을 참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수직

적 체계를 가지는 분야의 경우 핵심이 되는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이를 받아서 세부 계

획을 작성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하나의 중심이 되는 계획을 참조하게 된다. 그러나 병

렬적으로 분야가 존재하는 사회정책분야의 경우는 다른 여러 계획을 참조하게 되는 것

으로 풀이된다. 

[그림 3-5] 중장기계획의 계획 간 네트워크(out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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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장기계획의 부처 간 관계 네트워크

제4절 중장기계획 소관 부처 간 네트워크 분석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 간 참조되는 혹은 참조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장기계획의 연계 관계에 기반하여 부처 간 네트워

크를 분석하였다. 특정 부처 간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향후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부처에서 생산하는 중장

기계획 간에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전체 부처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그림 3-6]). 주로 

위원회 조직이나, 관리조정을 하는 조직, 또는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청이나 처 단위 조

직이 네트워크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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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부처가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네트워크 변방에 위치한 

부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책, 과학기술(과학기

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부분 등), 정주여건(국토, 환경 등)에 관련된 부

처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처 간 네트워크를 in-degree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어떤 부처가 담당하

는 계획이 다른 부처에 의해 많이 참조될수록 그 부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앞서 중장기계획의 분석의 결과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네트워크의 변방에 있으나 노드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특정 부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부

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다양한 부처에 의해 참조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드의 강도는 크나 네트워크의 변방에 위

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와 같이 특정 부처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참조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7] 중장기계획의 부처 간 관계 네트워크(i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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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네트워크의 out-degree 분석 결과([그림 3-8]),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

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앞서 분석한 중장기계획의 현황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중장기계획

을 수립하는 부처일수록 다른 부처에 의해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그중에서도 수직적 관계를 가지며 중심의 역할을 하는 중장기계획(과학기술기본

계획, 국토종합계획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면서 노드의 강

도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중장기계획의 부처 간 관계 네트워크(out degree)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영역, 정주여건 영역, 사회정책 영역으로 중

장기계획을 분류하였다. 과학기술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

신위원회 등을, 정주여건 영역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사회정책 영역

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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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계에 위치한 계획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 간 연계도 상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들 계획을 고려한 메타평가 방법론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분석하여 메타평가 위한 평가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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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학기술분야

1  중장기계획의 구성

가.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선정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은 소관 부처 및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10개를 선정하였다. 정

부는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2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 조사와 분석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그림 4-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현황(’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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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기준 과학기술분야에 94개 계획이 존재하며,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5개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11개), 농림축산식품부(9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처별 소관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계획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개, 산업통상자원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의 중장기계

획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처 계획 수 부처 계획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농촌진흥청 2

산업통산자원부 11 산림청 2

농림축산식품부 9 원자력안전위원회 2

[표 4-1]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시행 현황(’17.12 기준)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부처별로 중장기계획의 수를 배분한 이후,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6T 분야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별로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기본계획을 선정하였다. 다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본계획,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기본계획, 제4차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은 별도의 기술 분류 적용을 하지 않았다. 선

정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주관부서 및 기술 분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주관부서 기본계획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NA

2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기본계획 NA

3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NA

4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NT 

5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NA

6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 ST

7
산업통상
자원부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IT 

8 제3차 지능형 로봇기본계획 CT 

9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ET

10
농림축산
식품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BT

[표 4-2] 과학기술분야 분석대상계획 및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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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개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계획명(연도) 약칭 근거법령 수립주체 수립주기 담당부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본계획
(2012~2021) 

과학
벨트
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8조

법적 계획 수립자: 
과기부장관

심의 및 확정:
과학벨트위원회

없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기본계획
(2018~2027)

융합
연구
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법적: 정부 10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융합
연구정책센터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2018~2022)

기초
연구
계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상적으로 
5년 주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2016~2025)

나노
기술
계획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과학
기술
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법적 계획 수립자: 
정부

심의 및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 

(2018~2022) 

우주
개발
계획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법적: 정부 5년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2017~2021) 

소재부품
계획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법적 계획 수립자: 
산업통상부장관
심의 및 확정:

소재부품발전위원회 

없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2019~2023) 

지능형
로봇
계획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법적: 정부 5년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14~2035)

신재생
에너지
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년 
산업통상
자원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5~2019)

농림기술
육성계획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수립체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5년 
농림축산
식품부

[표 4-3] 과학기술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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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비전(추진 목표) 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기본계획

(2012~2021)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

 거점지구 공간개발과 기반조성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기

반 완성

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완성으로 세계적 두뇌 

유입 기반 마련

 과학벨트 내 첨단 과학 기반 산업체 유치 및 혁신역량 강화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기본계획
(2018~2027)

융합을 통한 더 큰 
도전, 더 큰 혁신 

 융합의 제도적·문화적 장애 극복
 다양한 융합시도와 노력 장려 
 융합의 효과와 결실체감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18~2022)
- 

 세계적 수준의 기초분야 연구성과 창출 
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끌 차세대 R&D인력 양성 
 기초연구 성과로부터 미래사회 대비 씨앗 발굴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2016~2025)

기술혁신으로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나노 선도국가 

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확산 
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 나노혁신 기반 확충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8~2022)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일자리 확충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표 4-4] 과학기술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내용 

구체적인 근거법령과 수립주체는 계획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일부 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자와 심의 및 확정 주체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과 계획상에 수립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담당부처는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부처를 명기하지만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계획서 표지에 관계부처 합동이라

고 적고 계획서 내부에 관련 부처를 제시하였다. 

다.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내용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과학기술분야 계획은 근거법령의 목적에 따라 각 계획이 추구

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계획별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개 내지 6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특

성상 연도별 기본계획과 달리 5년 또는 10년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소 추상적·규범

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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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비전(추진 목표) 내용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 

(2018~2022)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고도화 및 다양화 
 우주탐사 시작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2017~2021) 

’25년까지 100대 
세계최고기술 확보를 
통한 4대 소재부품 

수출 강국 도약 

 첨단 신소재부품 기술개발 상용화 
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인프라 구축 
 소재부품 산업의 고효율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2019~2023)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 로봇산업 시장 규모 확대 
 1천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확대 
 제조로봇 보급 대수 증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14~2035)
- 

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
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생력 확보

제2차 농림식품과학
기술육성 종합계획

(2015~2019)

과학기술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 농림업 부가가치액 증대 
 기술 수준 향상 
 농림식품 벤처 비중 증대 

2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가. 기획 및 작성

과학기술분야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중장기계획의 절차적 측면에서 기획에 대한 

내용은 크게 작성 주체, 계획 수립 경위에 대한 설명, 연관계획 설명, 관련 조직 및 이

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대상 계획들은 대체적으로 계획 표지에 작성 주체 및 주관 부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수립주체가 주로 법률상 ‘정부’로 통칭하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

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계획상 제시된 추진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처

명을 여러 개 제시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지능형 로봇기본계

획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 내 구체적인 사업별, 계획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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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획서 표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연도별로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기획시기부터 계획

안 도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의견 수렴 및 심의회 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함으로써, 해당 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경과를 제시하여 투명성을 증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성 수준에 따라 수립 경위 및 경

과보고에 대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나 지능형 

로봇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보고 자체가 제

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과 발전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경과 우주개발진흥 수립경과

[표 4-5] 과학기술분야 수립경과 설명에 대한 구체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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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기술하는 계획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언급함은 물론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다른 

상위 계획과의 관계 등을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

획의 경우 해당 계획이 제3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른 하위 계획이며, 다시 해당 계획은 제1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및 다

른 계획들보다는 상위 계획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경

우 제3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국가전략기술과 나노챌린지 간의 연계성을 도식화

하여 나타내고 있다. 일부 계획은 연관되는 계획에 대한 기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표 4-6] 과학기술분야 연관계획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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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유관조직 지능형로봇기본계획 협업 대상 기관 

[표 4-7] 과학기술분야 유관조직에 대한 설명 사례

이와 같이 다른 계획 간의 연계 또는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계획들 간

의 상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주개발진흥계획, 소재부품발전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

본계획에서는 잠재적으로 연관되는 법률조차 계획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장기

적 계획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계획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유사계획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획 간의 상충성 및 보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

관계획을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관조직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추진 정책과제별로 주

관 부처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능형로봇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의 경우 주관 

부처 및 협조가 필요한 부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관련되어 있

는 조직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안에 농식품 R&D 추진체계도를 제시함으로써 R&D 기획단계부터 실용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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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해당 계획을 추진할 때, 유관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해당 계획과의 유

관부처에 대한 고려나 협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의 특성상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계획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대상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정부조직은 제시하고 있으나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

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대체적으로 부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등과 같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세종, 대전, 청주 등), 교육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기관(IBS 등), 연구 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과 같이 과학기술과 일반 국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계획의 경

우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및 피드백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

외하고는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

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전기의 계획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

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석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과연 이전 계획들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현재 계획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계획들과 달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및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과 같

은 경우 전기의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차기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이 도출되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계획의 제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문제점은 해당 계획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계획

과의 연관성 검토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당 계획이 국가 단위의 거시적 상위 계획 수립

에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한 항

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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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표 4-8] 과학기술분야 이전 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계획 반영 우수 사례 

다. 소결 

과학기술분야 내 중요성을 지니는 10개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립절차 측면에서의 분

석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계획들은 대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성 주체 및 추진경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

획별로 추진경위 등에 대한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보의 구체성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으나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은 계획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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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된 계획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계획들과 관련된 계획이나 정부조직에 대해 

추진과제별로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식품 과학기

술육성종합계획 등의 사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획이 다른 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관련 부처 및 조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제시를 할 경우, 계획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계획에 대한 충돌 가능성 또는 중복 가능

성을 검토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가능할 경우 

각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계획들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또는 관련 정부조직 간

의 유기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고적 관점(retrospective perspective)에서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나 

한계점에 대한 검토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망적 관점(prospective 

perspective)에서 향후 해당 계획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계획이 다른 상위 계획의 수립

과 상충 또는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작성 주체 7 3

추진경위 5 3 2
특히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상위 계획 서술이 
구체적으로 제시 

연관계획 2 5 3 다른 계획과의 도식화 필요 

관련 조직 3 6 1 유관 및 협력조직과의 관계 도표화 

이해관계 1 3 6 대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는 편 

이전 계획 2 7 1 이전 계획에 대한 환류를 통한 계획 수립 필요

활용계획 1 9 활용계획은 거의 제시하지 않음 

[표 4-9]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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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계획의 내용

가. 비전 및 목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은 크게 목표의 명확성, 목표와 수단 간의 합

리성,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성 및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첫째, 목표의 명확성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5년 이상의 계획을 제시하는 만큼 선언적

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 비전(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이 제시되어 있으

며, 목표 없이 4대 전략(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이라는 추상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통상 해당 계획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

진과제가 제시되는 편이지만 계획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나, 신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양

식이나 단어의 추상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더라도, 해당 계획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비전(일종의 impact),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서의 전략 목표(측정이 가능

한 outcome),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계획 달성으로 계량할 수 있는 

output) 등 3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략 목표의 경우 모호한 표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제시

하는 것 역시 각 계획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

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경우 비전과 목표, 3대 전략 및 12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2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 계량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3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할 경우 어떻게 제조업 선도기술과 나노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가능성과 해당 목표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상적인 목표 설정과 대비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목표 명확성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되도

록 명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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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전략-과제 구조) 나노기술종합진흥계획(비전-목표-전략-과제 구조) 

[표 4-10] 과학기술분야 목표 명확성의 사례 비교

둘째,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전략 및 과제의 합리성

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목표가 모호하

여 과연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하위 추진과제들이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합당

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성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목표가 가지는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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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추상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위 추진과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예를 들어 소재부품발전계획의 경

우 소재부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데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기술개발을 추진

하는 등 선언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추진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장비·시설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기초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 끝으로, 수단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우주개발 진흥계획에서는 위성개발 체계 효율화를 위해 대한민국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때 중장기 전략 수립이 위성

개발 체계 효율화를 위한 수단인지 목표인지 애매하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목표와 

추진과제 및 수단 간의 합리성은 낮은 편이며 그마저도 목표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

해 추진전략 및 과제의 합리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과 농림기술식품

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을 제외하고는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이

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해당 계획

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상으로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해당 계획에 대한 예상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또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 후 5년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

는데, 총 6개의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마다 내용을 제시하고 각 연도별로 각 세부추

진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적인 실현 가

능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유

보하되,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추진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로

드맵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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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현 목표 로드맵 

[표 4-11] 과학기술분야 실현 목표 제시 사례

넷째, 각 계획이 향후 추진될 때 다른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및 예상되는 추진과정상

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 계획 중 어떤 계획도 이

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이행

방안”이라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세부시행계획, 실효성 강화 방안, 장기 비전과의 연

계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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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계획의 대부분은 여건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주요 국내외 사회·경제·산업적

인 거시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당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 여건 분석 이외의 다른 분석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밝힌 계획이 많지 않다. 다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간담회, 연구용역 

수립 방법 등을 통해 계획을 선정했다고 밝힌 계획이 존재하나, 이러한 기술들은 간접

적인 언급일 뿐만 아니라 과연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객관적·분석적 방법에 의한 목

표 및 계획 설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로부터 추진해온 계획과의 연

관성 및 정합성 차원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많다. 즉, 시계열 자료를 토대

로 추세치에 기반을 둔 목표 설정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이 추세 

또는 경향에 근거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분석 자료도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된 자료의 출처,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계획 수립에 근

거 자료로 인용되는 자료의 출처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분석 방법 중 자문회의, 설문조사, 간담

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나 추진과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했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계획에서는 자

료 도출 방법만 간단하게 기술했을 뿐 수집된 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활용했는지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과 현장간담회 결

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한 계획 수립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융합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

대할 것인가,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과학자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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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융합연구개발의 수요자는 일반 국

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연 설문조사의 대표성 측면에서, 융합연구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정책적 관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활용 자료 내용 요약 

[표 4-12] 과학기술분야 분석자료 기술의 구체적 설명 사례

다. 소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내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100   국회미래연구원

첫째, 중장기계획의 특성상 목표는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 또는 모호한 특성이 강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의 목표는 해당 계획의 목표가 지

향하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이정표’로서 기능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노기술종합진흥계획 목표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

처럼, 객관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

진과제와 전략들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목표가 측정 가능하다면 해당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desirable) 방향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과정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성 측면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계획 목표의 모호성과 추상성으

로 인해 과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각각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추진과제들과 목표들 간의 이론적 논

리 또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기반한 일종의 “인과 경로” 등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

가 존재한다. 

셋째,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들은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인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

라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분석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경제·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이를 일종의 여건 분석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여건 분석이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

서 향후에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과학적인 분석 방법으

로 중장기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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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목표의 명확성 1 4 5 목표의 모호함과 추상성이 대체적으로 강한 편임.

목표수단
합리성

1 9
목표가 모호하여 수단 간의 연계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편임.

실현
가능성

1 1 8
대체적으로 예산 조달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추진한계 1 9
연도별, 사업별 계획에 대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한계가 
고려되지 않음. 

분석 방법 2 8 대체적으로 분석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분석자료 1 6 3
대부분 내부자료를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료가 많은 
편임. 

[표 4-1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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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주여건분야

1  중장기계획의 구성

가.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1)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선정

조사된 전체 중장기계획 533개 중 정주여건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해양

수산부, 환경부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

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계획은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71개였고, 해양수산부는 

10.9%인 58개, 환경부는 10.3%로 55개에 해당했다. 이들 가운데 분석대상 계획은 토

지, 환경, 항만물류 등 4개 분야의 10개 계획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 분야 또는 부

처에서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되거나 타 계획과의 연관성, 화제성 등이 높은 것에 해당

한다. 최종 선정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번 분야 기본계획 주관부서

1

토지

국토종합계획(2006∼2020, 4차 국토계획 2000∼2020) 국토교통부

2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3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 국토교통부

4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18∼2027) 국토교통부

5 주택종합계획(2013∼2022) 국토교통부

6

환경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환경부

7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환경부

8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환경부

9

항만물류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국토교통부

10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표 4-14] 정주여건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및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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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개요

정주여건분야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중장기계획은 법률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있

었으며, 국가환경종합계획(20년 주기)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의 장기간을 수립주기로 하고 있었다. 한편, 국토종합계획과 전국항만기본계

획은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립 목적에 대해서는 계획상 법

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한편, 수립주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근거법령을 확인해야만 수

립주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획명(연도) 약칭 근거법령 수립주체 수립주기 담당부처 

국토종합계획
(2006∼2020)*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제9조 국토교통부
10년

(수정5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도로계획 ｢도로법｣제5조 국토교통부 10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2025)

철도망
계획

｢철도건설법｣제4조 국토교통부 10년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
체계종합계획

(2018∼2027)
BRT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토교통부 10년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
(2013∼2022)

주택계획 ｢주택법｣제7조 국토교통부 10년 국토교통부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14조 환경부 20년 환경부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2013∼2017)

환경보전
계획

｢환경정책기본법｣17조 환경부 5년 환경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016∼2025)

대기환경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환경부 10년 환경부

국가물류기본계획
(2016~2025)

물류계획 ｢물류정책기본법｣제11조 국토교통부 10년 국토교통부

전국항만기본계획
(2016~2020)*

항만계획 ｢항만법｣제5조, 제8조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10년

(수정5년)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국토종합계획과 전국항만기본계획은 수정계획을 대상으로 검토함.

[표 4-15] 정주여건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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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약칭)
목적 주요 내용

국토계획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운 국토전략 제시

국토의 여건과 전망, 국토활용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권력별 발전 방향 등

도로계획

국가교통부 소관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확장 
추진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 도로정
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도로의 환경 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도로 자산의 효율
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방안,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
방안 및 재원확보,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
방안 등

철도망
계획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계획

철도여건 변화와 역할 분석, 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시, 투자계획과 계획완료에 따른 미래상 등

BRT계획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버스 
기반의 교통체계로의 전향 검토

권역별 교통여건 분석,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
획의 비전 및 목표, 권역별 노선 선정
간선급행버스체계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재원분
담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한 교통체계 건설계획 운영 효율화 방안, 환경친
화적인 건설 및 운영방안

주택계획
중장기적으로 국민 주거복지 증진, 주
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
정 달성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주택시장 환경 변화, 
주거문화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주책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재정립

환경계획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 제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 미래사회 
변화 전망,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 등

[표 4-16] 정주여건분야 분석대상계획의 내용

3)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각 계획의 주요 목적은 계획에서 근거법령으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대외 여건 변화나 기존 계획과 차별되는 수립의 필요성 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드물

었으며, 기술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떨어졌다. 

주요 내용은 계획마다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계획 수립의 근거와 추진경과, 기존 계

획의 평가, 환경분석, 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

대효과나 계획의 활용계획,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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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약칭)
목적 주요 내용

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수립

여건과 전망, 기계획의 성과분석, 환경보전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전략별 추진 계획,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대기환경계획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오염원별 주요 
저감대책 등

물류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해·공 물류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 국가 물류의 종
합적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

여건 분석, 물류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별 추진
과제, 정책효과 및 추진로드맵 등

항만계획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미래 항만물류 여건과 물동량 전망, 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중장기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등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성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기 쉽고,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계획의 수립 목적과 법적 근거 유무, 수립주체와 그 과정(경위), 주요 내용 및 계획 수

립 이후의 활용계획,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 등이 검토 기준이 된다.

나.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계획에서 수립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구체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대부분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기술하는 

데 그쳐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뤄질 목적 등이 담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국토종합계획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에서는 계획 수립의 배

경을 따로 기술하면서 해당 계획의 수립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 수립주체 및 연관조직

수립주체가 적확하게 기재된 경우는 항만계획이 유일하였고 해당 계획의 수립, 이행

과 관련한 연관조직이나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계획에서 연관조직이나 기관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나열식으로 조직(기관) 간 수직-수평

적 관계를 명시하거나 각각의 역할을 고려한 분류 및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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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정 전국항만기본계획(2016∼2020)’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표 4-17] 정주여건분야 수립주체 및 연관조직 제시 사례

라. 활용 및 효과

분야별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연관성이 높은 타 계획이 있거나 5년 등의 주기로 수

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

거나 기술되더라도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정계획이 

있고 이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

획, 전국항만기본계획이었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은 따로 명시

하지 않고 있다. 연관계획의 경우,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연관계획들과

의 수평-수직적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한 반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다른 계획들은 나

열하는 데 그치고 있었고, 주택종합계획은 연관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찾아보기 어

려웠다. 이 밖에도 분석대상 계획 모두 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나 담당부처(주

무부서), 연관부서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 다만 환경보전중기계획의 경우 

계획체계(비전, 목표, 추진전략)와 함께 재정소요액을 밝힘으로써 계획의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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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담고 있었고,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서도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수정 전국항만기본계획(2016∼2020)’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표 4-18] 정주여건분야 계획체계 및 재정소요액 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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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 10개에 대한 검토 결과, 구성 부문에서 수립 목적이나 근

거법령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실질적인 수립주체나 연관계

획, 연관부서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통해 수립된 비

전이나 추진전략은 물론 향후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장기계획의 구성 부문은 해당 계획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립하며, 궁극적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중요성과 내용을 알리는 

한편, 계획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약 형태로 작성되는데,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였다 하더라도 계획

이 가지는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많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계획의 수립 목적조차 근거

법령을 그대로 기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같은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에서조차 개요 부문에서 담고 있는 구성요소들

이 서로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어 계획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의 구성 부문에서 해당 계획의 수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수립주체 및 관계부처나 이

해관계자, 연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관계부처나 연관계획

에 대한 설명은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함으로써 

계획 간 정합성 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계획 수립 및 계획을 통해 수립한 

비전과 추진전략의 이행을 통해 얻게 될 효과에 대한 추정과 이에 대한 성과지표 등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제 효력을 가진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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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작성
주체 

2 5 3

 우수 사례로 분류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은 수립주체를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추진경위를 
제시하면서 주체(국토부와 해수부)를 밝힘.

 반면 국토종합계획 등 대부분의 많은 계획에서는 제시한 근거법령 
규정을 통해 수립주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
경위

3 1 6
 대기개선종합계획 등의 우수 사례에서는 주요 활동/일정 제시, 수립 

경위 일정, 활동 고려하여 제시함.

연관
계획

3 3 4
 우수 사례로 분류되는 계획들에서는 연관계획 간 관계성(수평-수직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반면, 많은 계획들은 연관계획을 단순 
나열하거나 해당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만 제시하는 데 그침.

이해
관계
고려

6 4
 몇몇 관계부처나 기관 등을 표기, 광범위하게 표현할 뿐 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관부처, 실행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전 
계획
평가

0 10
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 및 피드백에 관한 요약 등이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활용
계획

1 9

 계획 수립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 명시한 계획 없음.
 대기환경개선-계획의 경우 활용계획과 한계, 재원 등에 대해 

제시함.
 환경보전중기계획의 경우, 계획체계(비전, 목표, 전략 등)와 

소요재원을 명시함.

연관
부처

6 4
 몇몇 관계부처나 기관 등을 표기, 광범위하게 표현할 뿐 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관부처, 실행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주: 우수는 구체적인 내용 서술; 보통은 단순 기술; 미흡은 미기재

[표 4-19]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구성 부문 평가 종합

2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획 및 작성,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와 피드백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차원의 하위 평가기준들은 

앞서 살펴본 개요 부문의 평가기준과 중복되는데, 여기서의 평가는 개요 부문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성을 가지고 기술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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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체에 대한 평가에서 개요 부문에서는 작성 주체를 계획에 명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한 것이라면 절차 부문에서는 자체수립인지 공동수립인지, 작성부서나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가. 기획 및 작성

1) 작성 주체

계획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부처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외부 용역에 맡겨 수립한 

것인지, 작성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모

든 계획에서 자체수립 여부를 설명하거나 작성부서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제외하고는(추진경위에서 사전

용역 여부 확인 가능) 사전용역을 수행한 후 계획 수립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예: 국토종합계획, 국토연구원 사전용역 실시) 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

계획의 수립과정(추진경위)을 개요 부문에서 제시한 것 이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

지, 다시 말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과정과 참여자, 활동, 내용과 피드백 등의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계획의 작성부터 심의,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

획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개요 부문 평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나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있었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는 계획의 수립과정을 일자별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계획들보다 추

진경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정도였다. 



∙∙∙ 제4장  정부 중장기계획 분야별 분석

제2절 정주여건분야   111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경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표 4-20] 정주여건분야 수립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3) 연관계획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들은 대체적으로 국토나 환경, 도로 등 각 개별 분야 내에

서뿐만 아니라 타 분야 간에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각 계획을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충성이나 중복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맥락에서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들이 법

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분야)관련성이 높은 계획을 명

시하고 있는지, 특히 수평-수직적 관계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

획 등이, 연관계획과의 수평-수직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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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계획들에서 어떤 내

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같은 심

도 있는 검토는 이뤄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제시 방식을 살펴보면, 계획 간 수평-수직

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다. 이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은 본문 내 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가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계획들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었다.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표 4-21] 정주여건분야 연관계획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4) 유관조직 및 정책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고려

계획 수립과정 및 결과의 영향권에는 다양한 관계자,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계획은 거의 없었다.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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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경우 관계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러

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자람이 많았다. 한

편, 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 국민을 고려했음을 사실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종합계획이 유일했다. 주택종합계획에서는 국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계획 본문에 포

함시킴으로써 계획 수립 시 이들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대기환경개

선종합계획에서는 지방행정관서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및 지역연구원 등까지 

고려해 다른 계획들과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주여건분야의 계획들은 개별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연

관성이 높고 하위 사업이행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 발생 소지 또한 높은 편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계자들로부터의 협조

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 등과의 다양한 활동과 구체적 일정 등을 명시할 필

요가 있겠다.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주택종합계획(2013∼2022)

[표 4-22] 정주여건분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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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표 4-23] 정주여건분야 이전 계획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나.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및 피드백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

적이고 충분히 이뤄졌는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

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교적 많은 계획에서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가 이뤄졌으나 평가주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있

어서도 구체성이 떨어졌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경우 기존 계획의 추진현황, 주요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제시하

고 있었고, 국가철도망종합계획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 내용과 함께 한계를 제시

함으로써 기존 계획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기환경개

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도 성과평가 후 정책적 시사점, 한계, 과제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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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함으로써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으로의 환류도 이뤄졌다. 국가환

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도식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2016∼2025)’

[표 4-24] 정주여건분야 이전 계획 성과평가 후 피드백 우수 사례

다음으로, 수립된 계획의 향후 활용계획,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대부분의 계획들이 집행관리 방안, 투자계획, 추진일정과 

소관 부처, 로드맵 등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실질적 이행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종합계획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계획 중 주목할 만한 사례인 간선급행버스체

계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과제별 소관 부처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누가 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116   국회미래연구원

계획을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보다 

더 나아가 과제별로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방안, 추진일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인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18∼2027)’

[표 4-25] 정주여건분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다. 소결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립절차 부문 평가는 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검토 기

준을 작성 주체의 명시, 추진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연관계획 및 관련 조직, 이해관

계자에 대한 고려와 참여 수준,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용계획 제시 등으로 

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계획들이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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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담고 있지 못했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계획의 작성 주체에 대해 계획서 표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제시함으로써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사실 이것은 작성 주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려웠

다. 예컨대 부처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타 부처 또는 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한 것인지, 위탁용역을 통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또한,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계획과 관련된 문의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했다. 이 밖에도 사전용역을 거쳐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경우도 많았으나 그

에 대한 정보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실질적 작

성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계획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사전용역이 존재할 경우 이 점을 계획서에 분명히 담아 

계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계획 수립과정이나 참여자, 활동 등에 대한 정보는 개요 부문에 간단하게 기재되었을 

뿐 계획의 본문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와 관계자, 협력과 논의 등의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계획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이 중요한 계획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

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계획 

수립 과정의 단계별로 추진사항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나 분야별 관련성 등으로 인해 연관계획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

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앞서 개요 부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개괄적으

로 약술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계획 간 수평-수직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경우

는 적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주여건분야의 경우 도로계획↔철도계획, 철

도계획↔항만계획, 개발계획↔환경계획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가 크다. 실질

적 이행에서도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 간 중복성, 상충성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서부터 연관계획의 유무를 최대한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 수평-수직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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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작성 주체 - 0 10
 모든 계획에서 자체수립인지, 외부기관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동수

립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추진경위 - 2 8  많은 계획들이 추진경위를 누락하고 있어 상세과정 알기 어려움.

[표 4-26]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부문 평가 종합

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별도의 장이나 절을 마련하여 관련 계획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체계, 본 계획

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연관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에 참여한 연구기관, 위원회 구성원, 참여단체, 전

문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중앙정부나 광역에만 한

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연구원,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졌을 때 계획의 타당성 및 신뢰도 또한 향

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이 5년 혹은 10년을 주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수

정 또는 재수정 계획까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 계획을 통해 제시된 비전이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추

진전략들의 이행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회고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계

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계획에 대

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는 계획이라면, 그 비전이나 목표는 

정치적 수사 또는 표어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향후 각 중앙부처가 분야별 중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검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겠

으며, 평가를 통한 성과와 함께 한계,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밝히는 것과 동시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

다. 객관적·합리적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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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연관계획 1 3 6

 대부분 연관계획에 대한 상세 기술 없고, 개요 부문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BRT계획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고려가 이뤄진 점을 볼 때 
해당 계획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을 것으로 미뤄 짐작

이해관계자 
고려

1 1 8

 관련 부처에 대해 단순 나열한 것이 일반적, 참여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부족, 협의회, 포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에 대한 단순 기재

 주택종합계획의 경우 국민들 대상의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련 이해관계자(국민)에 대한 고려 반영

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에서는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제시

이전 
계획평가

4 3 3
 우수 사례의 경우,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한계나 정책적 시사점 등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새로 수립하는 
계획의 방향과 연계하는 노력이 엿보였음.

활용계획 2 6 2
 우수 사례의 경우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재원 및 역할분담,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모두 포함

주: 우수는 구체적인 내용 서술; 보통은 단순 기술; 미흡은 미기재

3  중장기계획의 내용

가. 비전 및 목표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는 목표, 수단,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계획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대상 중

장기계획에서는 형식을 달리하기는 하나 모두 비전체계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목표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간선급행

버스체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등처럼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들도 

있었으나 “글로벌 국색녹토”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 등

의 비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꼭 해당 계획을 통해 달성해야 할 비전으로

는 부족했다. 사회문화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들과 달리 정주여건분야는 실질적

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표현될 수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나 추진전략을 제시할 

때에도 수치를 활용하거나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구체적 

수치 등을 포함한 목표 제시는 반드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의 특성과 뚜렷한 목적을 살린 목표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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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등과 같은 목표는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야별 중

장기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표 4-27] 정주여건분야 목표의 구체성·명료성 우수 사례

다음으로, 수단에 대한 검토로 추진전략(정책)이 제시되어 있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지, 목표와 얼마나 연계·부합되는지, 구체적 추진일정 등이 정해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았다. 그 결과,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의 경우 추진전략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그 외 계획들은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추

진전략을 발굴·제시함에 있어 경제성, 공익성, 합리성 등의 사회적 가치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전략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표현되거나 지나치게 압축

적으로 기술된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특히, 추진전략을 제시할 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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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략이 도출된 배경이나 필요성, 내용 등은 대부분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활동이나 

일정 등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추진전략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 활동이나 일정, 담당부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보다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개선종

합계획에서는 별도의 부록을 붙여 로드맵을 작성·제시하였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로드맵과 함께 소관 부처까지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는 과

제별 계획과 함께 2020년 목표까지 제시함으로써 추진전략 이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

는 효과까지 예상 가능하게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표 4-28] 정주여건분야 목표와 수단간 합리성(추진일정) 제시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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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

원조달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계획들도 있었다. 국가도

로망계획에서는 전략별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전략

별 투자규모, 재원조달 가능성과 확보 방안까지 담고 있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서도 투자계획과 조달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전략별 소요 예산까지 산정하

여 밝혔다. 이 밖에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나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투입재원에 대

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18∼2027)’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

[표 4-29] 정주여건분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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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 연관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계획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관계획에 대해 개요 부문에서 다룬 경우는 있었으나 연관계획에

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 해당 계획과의 관련성 또는 해당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상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주여건분야

는 독립되어 있는 분야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발을 위한 

계획은 환경을 지키려는 계획과 배치되기 때문에 상충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진다. 그

나마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볼 

때 도로나 철도 등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표 4-30] 정주여건분야 기대효과(파급효과) 방안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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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약칭) 분석 방법 외생변수

국토계획 여건 분석 인구, 경제

도로계획
도로투자·스톡 분석, 
장래적정투자규모분석

인구, 경제

철도망계획 단순추이분석, AHP 분석 경제, 사회(인구)

BRT계획 추이분석, AHP 분석 사회경제지표(인구), 개발계획

[표 4-31] 정주여건분야 계획별 활용 분석 방법

끝으로,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부분의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었는데, 국가도로종합계획이나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전략별, 과제별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였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주택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에서는 성과지표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획들로는 국가도로

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이 있었다.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중장기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이며 정확한 예측과 전망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계획에서 시도한 미래예측 또는 전망을 위한 

분석 방법들과 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이나 주택종합계획의 경우는 해당 분야 고유의 분석 방법을 활용

하였으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STEEP을 기준으로 한 미래 트렌드 전망, 추이분석,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AHP,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에 기

초하고 있었다. 또한, 주로 인구나 경제, 사회 등 외생변수를 토대로 한 미래전망이 주

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왜 그 분

석 방법을 선택한 것인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등이 기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에서 담고 있는 미래예측이나 전망이 형식적으로 갖춰졌을 뿐 비전이

나 목표의 수립, 추진전략의 도출 등을 위한 근거로까지 활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예측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도 주택종합계획을 제외

하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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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약칭) 분석 방법 외생변수

주택계획 주택선택모형분석, 택지소요량분석 등 인구, 사회, 경제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변화

환경계획 환경스캐닝(STEEP), 델파이, 시나리오 사회, 기술, 환경, 정치 등

환경보전계획 여건 분석, 추이분석 경제, 사회(인구)

대기환경계획 현황분석, 환경스캐닝(STEEP) 사회, 기술, 환경, 정치 등

물류계획 미래사회 키워드 도출 기술, 사회, 경제, 인구, 환경 등

항만계획 물류여건 분석, 물동량 전망(회귀분석) 경제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표 4-32] 정주여건분야 분석 방법론 활용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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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주택종합계획(2013∼2022)’

[표 4-33] 정주여건분야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우수 사례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분석자료의 활용과 분

석 시기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계획에서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통계청 등의 공인

통계와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통계로 명확한 출처 제시 없이 혼용되고 있었

다. 통계자료에 대한 출처 표기는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자료의 활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분석시점이나 기간 등에 있어

서도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분석마

다 자료의 시작점이 다르거나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통일된 해석이 어려웠다. 이외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계획이 목표로 하는 시기까지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40년을 목표시점으로 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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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래전망은 2030년까지 되어 있다면 중장기적 미래를 전망하여 수립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소결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여건을 분석하였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evidence) 기

반의 목표와 수단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의 구체성을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녹색국토”와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선진 환경복지국가 실현” 등은 지

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검토 대상 계획

이 각 분야별 계획 중 최상위 계획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수사로 느

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추진전략 및 과제들을 제시할 때에도 비전, 목표에 요구되는 구체성은 동일하

다.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표현될 때 실현의지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진

전략을 제시할 때에도 배경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단순 기술에서 그치기보다 하위 활동

들과 소요 예산, 추진일정과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얻게 되

는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러한 작업은 목표와 수단 간 합리

적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추진전략에 대한 기술에서 예상되는 문제

점이나 추진상의 한계(애로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계획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추진

상의 한계 등이 계획에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미래전망이나 연관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앞서 검토한 계획들만 보더라도 인구, 사회

경제지표 등의 외생변수를 중심으로 한 미래예측과 전망이 형식적이고 단순하게 이뤄

진 경우가 많고, 연관계획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정교화된 모형과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근간으로 한 미래예측분석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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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고

목표의 명확성 3 7
대부분의 계획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한 문구로 목표 제시
구체적 수치로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 존재
대기환경개선

목표수단합리성 9 1
목표 달성과 관련해 제시한 추진전략(정책)들은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추진 가능성, 경제성, 공익성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재원조달 방안 4 3 4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계획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략별, 과제별로 
제시

추진한계 1 9 타 계획과의 상충성, 중복성 등에 대한 고려 부재

추진전략 
이행효과

2 5 3
전체목표 달성에 따른 미래상 변화뿐만 아니라 전략별 기대효과 까지 
명시한 경우가 일반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계획은 우수 사례로 분류

분석 방법 2 8

비교적 모든 계획에서 다양한 미래분석 방법 활용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설명, 적용 근거 등은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인구사회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전망이 다수로 해당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의 미래전망은 다소 미흡한 편

분석자료 8 2
분석자료는 공인통계와 자체 생산 통계를 혼용하고 있으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많음. 
대체로 자체생산통계는 출처 표기 생략

분석시점 10 분석시점이 모두 다르며, 주기 또한 일정하지 않음.

주: 우수는 구체적인 내용 서술; 보통은 단순 기술; 미흡은 미기재

[표 4-34]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내용 부문 평가 종합

망이 기초가 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자료와 분석 시기에 대한 신뢰성, 통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계획들이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체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있었고 제각각인 분석시점도 문제였다. 특히, 앞서 언

급했던 것처럼 분석의 출발 시점과 예측의 마지막 시점 등도 모두 달라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통일된 해석을 어렵게 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분

석 결과 등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향후 계획을 수립

할 때 자료 출처를 분명히 하고, 분석시점과 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되고 통일

된 기준을 마련·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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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정책분야

1  중장기계획의 구성

가.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1)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선정

사회정책분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요 계획들이 보장하는 영역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근거)을 근거로, 주요 4대 삶의 영역인 총괄,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소득보장 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구분 범주를 참고하되 고용교육

과 소득보장을 복지 및 자립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통합하여 재구조화하였

다. 즉, 사회보장 일반, 건강보장,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복지 및 자립지원 등 4개 분야

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생애주기 관점(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영역과 수혜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범주에서 최상위 종

합계획으로 평가되거나 타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계획을 중심으로 10개 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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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장영역 수혜대상 기본계획 주관부서

1
사회보장

일반 국민
일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2 건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3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성인, 
노인 등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수정본)

보건복지부

4
영유아, 
아동 등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5 청소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6

복지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장애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7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2015~2019) 보건복지부

8
취약계층
(노숙인)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종합계획(2016~2020)

보건복지부

9
취약계층

(저소득층)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보건복지부

10
국가보훈
대상자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 국가보훈처

[표 4-35]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중계획(10개)

2)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개요

사회정책분야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중장기계획은 법률을 통해 수립근거를 마련하

고 있었으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3년 주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을 수립주

기로 하고 있었다. 수립주체는 계획상 법적 근거와 함께 수립주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제시한 경우도 있는 반면(예: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종합계획, 제1차 기

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계획상 수립주체가 불분명하여 근거법령을 확인해야 만 알 

수 있는 경우(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

도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들의 경우 법령상 수립주체와 

계획에 제시된 수립주체가 상이하게 표기되어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예: 제2차 사회

보장기본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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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연도) 근거법령 수립주체 
수립
주기

담당부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계획상: ‘관계부처 합동’ 수립으로 표기
법상: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202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 2

(계획상 조항 
미기재)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

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2016~2020, 수정본)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법｣ 

제20조

계획상: 불분명 
법상: 정부

5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계획상: 
보건복지부장관(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중앙보육정책위 심의) 
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수립주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5년 보건복지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여성가족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5년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5년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편의증진국가
종합5개년계획
(2015~2019)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2조 

계획상: 불분명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편의증진심의회 심의)
5년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종합계획(201
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5년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0조의 
2, 부칙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3년 
관계부처 합동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18~2022)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 

계획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상: 국가보훈처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5년 국가보훈처

[표 4-36]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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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목적 주요 내용

제2차 
사회보장기본

계획
(2019~2023)

 각 부처 사회보장정책이 체계적,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 추진방향 
제시라는 수립 목적을 계획 서두에 
제시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 향후 정책 환경 전망(경제사회구조 변화,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과 욕구),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5개 
분야별(고용·교육보장/소득보장/건강보장/
사회서비스보장/추진기반) 5년간 
중점추진과제 제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202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법령상 기본계획 
수립 목적을 계획 서두에 제시 

 계획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정책평가 및 
여건 분석, 정책방향 및 목표, 세부추진과제, 
기대효과,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등 총 7개 부분으로 구성 

제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2016~2020, 

수정본)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문재인 정부 
정책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기존 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

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정책여건,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2020), 중장기 추진과제(4차 
연계, 2021~ 2025), 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

[표 4-37]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3)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각 중장기계획의 주요 목적은 주로 계획 서두에서 근거법령에

서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다. 비단 계획 서두뿐 아니라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등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며(예: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종합계획,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

획),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2015~2019)처럼 정책추진 여건 부분 및 제4

차 종합계획 기본방향 부분 등에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계획 서두에 중장기계획

의 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추진방향이나(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부분(예: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내용은 계획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계획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정책평가 및 

여건 분석, 정책방향 및 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

대효과나 계획의 활용계획,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계획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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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목적 주요 내용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 근거법령(영유아보육법)상 기본계획 
수립 목적인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 계획 서두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등에서 
유추할 수 있을 뿐임.

 정책현황 분석,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목표별 세부추진전략, 과제 실행기반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계획의 목적을 서두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추진방향 부분에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 제시

 추진배경, 제5차 기본계획 평가, 추진방향, 
정책과제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8~2022)

 계획 서두에 1-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세부과제, 주요정책, 참여자 등 
요약 포함)를 명확히 제시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등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5차 계획 수립 목적 제시

 제5차 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장애인 
정책여건, 제4차 계획 평가, 제5차 계획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 총 
6개장으로 구성 

제4차 
편의증진국가
종합5개년 

계획
(2015~20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이라는 법상 목적을 계획 서두, 
‘정책추진 여건’ 부분 및 ‘제4차 
종합계획 기본방향’ 부분 등에 
명확히 제시

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개요/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평가 / (참고)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세부추진 실적/ 제4차 
편의증진 국가 종합계획(기본방향, 
추진방향)/ 주요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총 
4개장 기본 구성

 <추진과제별 목표> 부록1. 지자체별 
편의시설 정비 계획/부록2. BF인증 취득 
계획 등으로 추가 구성

제1차 
노숙인등의복

지및 
자립지원종합

계획
(2016~2020)

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계획의 목적을 계획 서두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 ‘비전(여기서는 
목적으로 봄) 및 정책목표’ 
체계도를 통해 명확히 제시 

 추진배경 및 경과,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및 평가, 노숙인복지 추진방향, 
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예방, 지원, 
사회복귀, 인프라 4개 부문),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과제별 소관 부처 총 7개 
장으로 구성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 추진배경, 정책여건(빈곤 사각지대 현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사각지대, 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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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목적 주요 내용

(2018~2020)

종합계획(’18∼’20년)’ 수립”이라고 
계획 서두 법상 목적과 연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Ⅳ. 추진방향 부분 추진체계도에서 
동 계획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이라고 보다 명확히 밝히고 
있음. 법적 목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부합함을 알 수 있음.

빈곤탈출, 빈곤예방 4개 부문), 앞으로의 
과제, 추진체계, 향후 계획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됨. 

 참고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참고2: 
사회안전망 개념도, 참고3: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등 제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8~2022)

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이라는 계획상 
목적은 법상 목적과 연계

 계획 서두 계획 수립의 의미에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제시함.

 계획 수립의 의미 및 그간의 추진성과, 
국가보훈정책 추진방향과 비전, 
국가보훈정책 추진 계획(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총 4개 부분과 부록 3개 
부분(재원배분계획, 추진과제리스트, 숫자로 
보는 미래상)으로 구성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성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기 쉽고,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목적, 수립주체와 그 과정(경위), 주요 내용 및 계획 수립 이

후의 활용계획,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나.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수립 목적이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계획에서 수립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법적 근거 제시의 구체성 정

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수립 목적은 보통 계획 서두나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등

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계획에서 수립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상 목적(보통 1

조에 제시됨)과 상당히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법 명칭과 조항까지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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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었고, 수립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계획은 없었다. 다만, 수립근거를 얼

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제

시해 보았다.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처럼 수립근거 조항을 제시하

고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나아가 후속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근거 조항을 제시한 경우

를 첫 번째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처럼 법 조문 

전체 내용을 보여주거나 시행령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두 번째 우수 사례로 선

정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근거법의 명칭까지만 제시하고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생략하여 미흡한 사례이다. 

구분 우수 사례 Ⅰ

계획명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

사례선정
이유

추진배경 부분에 법적 근거 및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제시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까지 
제시

계획상 근거
법령 제시 

부분

[표 4-38]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법적 근거’ 제시 우수 사례 VS 미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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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사례 Ⅱ 미흡 사례

계획명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사례
선정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시행령 제19조를 포함, 수립 

법적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 제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근거 조항 및 내용 미제시

계획상 근거
법령 제시 

부분

[표 4-39]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법적 근거’ 제시 우수 사례 VS 미흡 사례[계속]

다. 수립주체

소관 담당부처가 다른 2개의 계획 즉,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주체: 여성가족

부장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주체: 국가보훈처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계획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주체이다. 사회정책분야의 특성상 다부처 간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 주체가 여러 부처인 경우도 있으나, 수립주체는 근거법령상 주무부

처 장관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획상 수립주체가 근거법령상 수립

주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유형을 나누어보면 다음

과 같다.

ⅰ) 계획상 수립주체를 제시하고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일치하는 경우와 ⅱ) 근거법

령상 수립주체와 계획상 수립주체가 서로 동일하지 않아서 혼선을 주는 경우 ⅲ) 맥락

상 유추할 수는 있으나 계획상 수립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ⅰ) 유형은 우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계획의 예로는 법적 근거와 함

께 수립주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6차 청소

년정책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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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이 있다. 

두 번째(ⅱ) 유형은 보통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계

획에 제시된 수립주체가 상이하게 표기되어 다소 혼선을 줄 수 있는 계획이다. 예로,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법상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의)이 수립주체이나 계획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수립으로 표기되어 있다. 협의를 

거치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작성 주체는 관계부처 합동이 

될 수 있으나 수립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불일치는 혼선

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경우 법령상 보건복지부장

관(중앙보육정책위 심의) 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공동 수립주체(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심의)이지만, 계획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만 제

시되어 있다. 또한,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근거법령상 수립주체가 국가보훈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이지만, 계획상 수립주체는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훈보상, 복지지원, 기념사업 등 보훈의 전 분야를 망

라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세 번째(ⅲ) 유형은 미흡한 사례로 판단하였으며, 맥락상 유추할 수 있으나 계획상 수

립주체가 불분명하여 근거법령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예로는 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법상은 정부로 표기되었으나 계획상 명확한 수립주체 

표기가 없다.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은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주체이나 

계획상 근거법령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주체임을 명확히 기

술하지 않고 있다. 

라. 연관조직 

사회정책분야 계획 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연관조직이 제시되어 있

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사회정책분야 계획은 다부처 간 연계되어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연관조직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연관조직 명시의 구체성 측면에서 계

획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관조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연관조직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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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통 사례 우수 사례

계획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사례
선정
이유

 세부추진과제별 협조부처를 본문 명시 
후 요약표를 참고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연관조직 제시 방법임.

 세부추진과제별 담당기관 및 실행부서까지 
명확히 제시함.

계획상 
‘연관
조직’ 

제시 부분

[표 4-40]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연관조직 제시 보통 VS 우수 사례 

력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체계도가 존재하는지, 세부추진과제별로 연관조직이 본문 내 

또는 요약표 형태로 제시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관조직을 계획상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미흡 사례로 볼 수 있다.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및 실행부서가 미기재되었고, 

요약표(소관 부처나 일정표 등)도 없으며 일부 과제에 한해 본문 내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 또는 고용부 협조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과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일 것으

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실질적 소관 또는 관련 부처 파악이 어렵다.

보통 계획의 주요 중점추진과제 4∼5개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별 소관 부처를 제시하

고 있으며, 실행부서 표기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제2차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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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본계획은 5대 분야별(고용·교육보장 분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고

용부, 산자부/소득보장 분야: 복지부, 고용부, 농림부, 금융위/건강보장 분야: 복지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행안부, 환경부/사회서비스보장 분야: 복지부, 여가부, 산자부, 문

체부, 행안부, 국토부/추진기반 분야: 행안부, 복지부) 등으로 제시되었다. 

연관조직의 거버넌스 체계도를 제시한 경우는 없으며 세부추진과제별 연계 연관조직 

요약표를 작성 제시하고 있으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경우는 요약표를 미제시

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한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 담당부처 

및 실행부서까지 상세히 제시하여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 활용 및 기대효과

활용은 법령상 요구되는 동 계획의 활용계획이나 법령상 요구되지 않더라도 연관계

획 등 활용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대효과는 계획의 수립 및 향

후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대부분 사회정책분야 계획에서는 향후 활용계획이 미기재(총 10개 계획 중 6

개 계획 미기재)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계획의 근거법령에서는 계획을 기반으로 소관 

부처의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기

본적인 사항 역시 계획에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

획,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 4개 계획만이 법령상 요구되는, 계

획이 활용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계

획으로,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할 것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연도별 중간점검, 사후평가 후 차년도 

계획 반영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계획상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이행관리 부분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정

책성과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정책성과 홍보를 수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책분야 활용계획 제시 우수 사례로는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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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 조항(｢노숙인복지법｣ 제8

조)을 계획상 명시함과 동시에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법적 요구사항 외 성과지표 설정, 

계획 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공유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계획명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사례
선정
이유

 근거법령상 요구되는 연도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관련 법 조항, 
내용을 제시

 노숙인 관리의 체계화(정책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공유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법령상 요구되는 활용계획 외 추가 내용 제시

계획상 
‘활용
계획’ 
제시 
부분

[표 4-41]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활용계획’ 제시 우수 사례 

 
둘째, 계획 수립 및 향후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개략적인 수준에서라도 전혀 제

시하지 않고 있는 계획이 총 10개 계획 중 5개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주로 향후 미래상을 주요 전략 분야 또는 중점과제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제2차 사회보

장기본계획은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

의 오늘과 미래(5년 후 모습)’,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참고자료에서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부록으로 ‘숫자로 보는 미래상’의 명칭

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는 기대효과를 제시한 4

개 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지표뿐 아니라 혜택, 사례로 본 기대효과를 각기 상세히 제시

하고 있는 우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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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사례선정
이유

성과지표별, 혜택별, 사례별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대효과를 측정하고 상세히 제시

계획상 
‘기대
효과’ 
제시
부분

[표 4-42]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기대효과’ 제시 우수 사례

바. 소결

사회정책분야의 중장기계획 10개에 대해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수립주체, 

연관조직, 계획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이하 분석 결과를 요약

하면서 계획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법 명칭과 조항까지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제시하

고 있었고 수립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계획은 없었다. 다만 수립근거 조항과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획(우수 사례: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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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많지 않았는데 계획상 수립의 법적 근거와 내용

을 명확히 계획 서두에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10개의 계획은 다부처 간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

며 작성 주체가 여러 부처인 경우도 있으나 수립주체는 법상 주무부처 장관으로 명시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획상 수립주체가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일치하지 않

거나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 분석대상 계획의 절반에 해당되어 혼란을 줄 수 있다. 

셋째, 연관조직은 계획에서 가급적 거버넌스 체계도를 통해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그림

이나 요약표 등으로 제시하여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뿐 아니

라 계획 후반부 참고 또는 부록에 요약표 형태로 중점분야 세부추진과제별로 담당부처를 

보여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처럼 담

당부처 및 실행부서까지 상세히 제시된다면 책임소재도 명확하고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에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정책분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활용 및 기대효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계획의 활용계획을 미기재(총 10개 계획 

중 6개 계획 미기재)하였다. 그러나 계획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소관 부처가 연간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 시,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계획에 제대

로 적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동 계획을 좀 더 적극적

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예컨대, 연관계획 수

립 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함의, 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공유 방식 등 적극적이고 구

체적으로 계획의 활용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획 수립 및 향후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계획에서 전

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성과지표별, 혜택, 사례별로 계획의 제공자 입장에서뿐 아니

라 계획적용 대상자 또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도 동 계획으로 인한 미래 삶의 변화 등 

기대효과를 쉽게 감지하고 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서는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과 미래예측뿐 아니라 계획의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

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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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비고

법적 
근거 및 

목적
2 8 -

계획 수립 목적상 법적 근거 명시 여부 및 구체성(법 조항, 내용 등) 등
을 종합하여 판단

수립주체 5 3 2

계획상 수립주체 제시 여부 및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이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우수] 계획상 수립주체를 제시하고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일치하는 경우
 [보통] 근거법령상 수립주체와 계획상 수립주체가 서로 동일하지 

않아서 혼선을 주는 경우 
 [미흡] 맥락상 유추할 수는 있으나 계획상 수립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연관조직 1 8 1
연관조직 간 협력체계(거버넌스) 추진도 명시 여부(명시계획 없음) 추진
과제별 소관 부처, 실행부서 기재 여부 및 요약표(소관 부처나 일정표 
등) 제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활용계획 1 3 6
법령상 요구되는 동 계획의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아가 법령상 
요구되지 않은 연관계획 등 활용계획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중심
으로 판단

기대효과 1 4 5
계획의 수립 및 향후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여부 및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주: 분석대상 10개 계획 중 우수, 보통, 미흡하다고 판단한 계획의 수 및 판단근거(비고) 기재

[표 4-43]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구성 부문 평가 종합

2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가. 기획 및 작성

1) 작성 주체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작성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정부 내 자체수립인

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용역이나 세미나 등을 통한 공동수립

인지 등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공동수립이라고 한다면 참여한 기관(업체)의 유

형이 제시되어 있는지(예: 산하연구기관, 민간기술업체 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장기계획(전체 10개 계획 중 6개 계획)은 작성 주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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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상 명시하지 않아 계획의 근거법령을 찾아보아야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획의 수립주체나 수립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계획서 표지나 개요 등에 명

시하고 있으나 자료수집, 분석, 비전체계의 도출 등 계획 수립 전반을 담당하고 직접 작

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계획상 작성 주체를 명시한 경우라도 법령상 작성 주체와 정확히 맞지 않거나, 계획

서 표지에 기술된 바와 본문 내 제시된 근거법령상 작성 주체가 일관되지 않아서 도리

어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경우 법령상 작성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이나, 계획서 표지에는 보

건복지부로 기재되어 있고 계획서 본문 수립배경 부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의무화라고 제시하고 있는 등 작성 주체가 계획서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

란을 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
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표 4-44] 사회보장기본계획 작성 주체의 법적 근거

또한, 관련 유사사례로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 역시 계획서 겉표지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문 계획 서두에 제시한 법적 근거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2조)에 의거 법

령상 수립주체를 확인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계획서 본문에는 미기재)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단, 계획서 표지에서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통상적 기술 외 부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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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부처를 괄호 안에 상세히 명시(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

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하 2개 계획처럼 작성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우수 사례로 볼 수 있

다. 우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계획서 겉표지 및 본문 서두에서 법적 근거와 

함께 작성 주체가 관계부처 합동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12개 참여부처 간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계획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사례선정
이유

겉표지 및 본문 서두에 법적 근거 및 범정부 차원의(참여부처: 12개) 계획 작성 명시 

계획상 ‘작성
주체’ 
제시
부분

[표 4-45]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작성 주체’ 우수 사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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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근거법령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2) 작성 주체가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계획

상 겉표지에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임을 명시하고, 계획서 

본문 내 법적 근거 및 법령상 작성 주체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어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계획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사례선정
이유

계획서 표지 ‘관계부처 합동’ 외 해당 
부처명 구체적 기재 

계획서 본문 내 법적 근거 및 법령상 작성 
주체 내용 상세히 기재 

계획상 
‘작성
주체’ 
제시
부분

[표 4-46]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작성 주체’ 우수 사례 II

2)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

계획의 수립과정(추진경위)이 제시되어 있는지, 수립의 전 과정이 제시되었는지, 얼마

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다. 10개 대상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 제

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정책방향 변화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 계획의 추진경위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획은 대부분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있었고, 

사회정책분야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나 정책이해관계자(시민단체 포함)와의 협의과정이

나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시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추진경위에 개략적이나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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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숙인 전문가 자문회의(5회) 외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는 이해관

계자 참여나 협의활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의 경우는 추진

경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5차 계획경과가 아닌 기존 계획 수립 및 시행 일정만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수립과정으로는 장애인단체 등 관계회의 정도만 제시되어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추진경위 측면에서는 미흡한 사례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대부분은 수립경과나 추진경위 

등의 부분에서 계획 수립과정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연구 및 조사 수행, 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참여 회의, 포럼,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나 기획단 구성운영 등의 계획 수립 이

전의 일련의 과정을 일자나 기간, 참여대상자, 회의나 공청회 등의 개최횟수를 포함하

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기관 명칭이나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 경우가 거의 없고 참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외에 찾기 어려웠다. 추진경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협의내용,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역시 개최 사실과 일정만 제시할 뿐 주요 결과 등은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경우는 추진경과 부분에 연구, 참여대상 기관 명

칭을 제시하고 일시 등 개요를 명시(연구용역, 전문가 T/F, 학계·현장·청소년 의견 수

렴 등)하고 세부 일정별로 간담회, 토론회 등 주요 회의 결과, 참여대상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추진경과 부분에 연구, 참여대상자, 일시 등을 명시(연구용역,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관계부처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등)하고, “의견 수렴 – 분석 및 연구 – 작성 – 심의 – 확정 발표” 등 주요 단계별로 

내용을 일정(수행기간 등)과 병기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한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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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 사례 미흡 사례

계획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

사례선정
이유

‘의견 수렴-분석 및 연구-작성-심의-확정 
발표 등’ 주요 계획 수립 단계별 경과 내용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동 4차 계획 추진경위가 아닌 기존(제1-3차) 
수립 및 시행일정을 제시하고 동 4차 계획 

추진경위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기관 회의 외 
구체적 내용 기술 생략됨.

계획상 
‘작성
주체’ 
제시
부분

[표 4-47]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추진경위’ 우수 VS 미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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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관계획 

연관계획 고려 여부는 법적 규정 또는 보장영역 및 수혜대상 중첩 등으로 인해 연관

성이 높은 계획을 명시하고 있는가, 연관계획과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계획(전체 10개 계획 중 6개 계획)은 연관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외 연관계획을 기재한 여타의 계획들도 계획 간 관계도나 연관계획의 소관 부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제시하거나 본문 내 

1~2개 정도 일부 과제에 한해서 관련 연관계획 명칭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는 ‘다른 분야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라는 추상적 수

준에서 연관계획 고려의 당위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역시 

본문 내 일부 과제(Ⅴ. 주요추진과제- “2. 보장수준: 국민 최저선 보장” 부분 내 ‘[2]의

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의료 질 향상’ 관련)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

하여 추진”이라고 한 줄 정도 언급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구체적이다. 부처

명(식품의약품안전처)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제 중 일부에 대해 연관계획에서 동 계획 내

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계획에 내용을 담았다(예: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및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먹거리 안전 확보 방안 포함 – 식품의약품안

전처). 단, 계획 간 수직적, 수평적 관계는 알 수 없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동 기본계획과 연관계획 간 관계도(수평적, 수직적 관계 

포함)를 계획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

조)인 만큼 동 계획 자체가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처럼 5개 분야 총 

23개 계획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으로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은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150   국회미래연구원

구분 우수 사례 미흡 사례

계획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사례
선정
이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관계획(5개 분야 총 
23개 계획)간 수직적, 수평적 관계도를 

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줌.

 연관계획 명칭, 관련 부처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 당위적 수준에서 
연관계획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만 언급

계획상 
‘연관

조직’ 제시 
부분

[표 4-48]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연관계획’ 우수 VS 미흡 사례

4) 유관조직 및 정책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고려 

분석대상 계획에서 관련 조직이나 정책이해관계자(시민단체, 정부조직 외 기관 등)들

과의 관계가 고려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지, 계획 수립의 투명성, 민주성을 높

이고 향후 계획 추진 시 순응과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이들과의 상호협의나 협력 활동 

등이 제시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10개의 중장기계획들은 고려대상자의 범위와 활동 등 기술의 

구체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추진경과 부분에서 관계부처 및 소관부서, 연구수

행 외부전문기관(예: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산학협력단 등), 관련 부처, 위원회, 학계, 

전문가 T/F,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혜당사자(예: 청소년, 장애인단체), 언론 등과의 협력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기관 명칭이나 연구 내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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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으며, 위원이나 참여대상자 명단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예컨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나 장애인단체의 구체적 명칭이나 장애관련 

전문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은 본문 내 추진과제별 이행일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관 부처를 

요약표 등으로 도식화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를 포함하는 유관조직이나 정책이

해관계자들 간 관계도나 거버넌스 체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수 사례는 분석대상 계획 

중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분석대상 계획 중에는 계획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정책이해관계자 범위를 협소하게 한

정하였거나 중앙정부부처로 한정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처럼 보이

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과정이 중시되는 사회정책분야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양해야 하는 미흡 사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관련된 세 가

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의 경우 이해관계자 고려 범위를 장애인으로 협소

하게 한정하고 있어서 노인, 임산부 등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학계, 시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

음으로,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경우 계획서 본문(Ⅲ. 노숙인복

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 –2. 노숙인복지정책 원칙 부분)에서 국토부, 고용부 등의 유관부

처 협력이 필요함을 총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서두 추진경위 부분 

등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외 이해관계자인(노숙인), 정부부처(중앙행정

기관, 지자체)들 간 협의과정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차 기초생

활보장 종합계획의 경우 소관 부처 간 협의활동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편이나, 기타 이해관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근거 

시·군·구별 생활보장위원회, 시민단체, 국민 등) 참여는 없었는지 모호하고 중요한 기초

자치단체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닌다. 

나.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및 피드백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평가주체(자체 VS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여부 등)는 누구이며,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과평가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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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한계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현재 계획에 반영되는, 소위 피드백(feedback)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계획상 파악하기 쉽도록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계획은 기존 계획의 

주요 이행실적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다. 다만, 

1차 수립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의 이행실

적, 노숙인정책 현황분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세부추진과제 관련 현황분

석 등 현존 정책이행실적이나 현황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한

계 및 개선사항 등이 도출되었다. 

평가주체는 대부분의 계획에서 자체평가인지 외부 전문가 평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하 3개의 계획의 경우 평가주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다. 우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및 전문가 논의 결과, 담당부처 및 위원회 내부 과제 검토, 위

원회 위원 의견 수렴, 예산 당국의 견해 등을 고루 반영) 실시를 계획상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매년 이행점검, 중간평가(’16)의 주체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평가주체로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1차 계획으로 기존 계획은 없으나 계획 서

두에 법적 근거(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제시하면서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의 장이 평가주체가 됨을 명시하였다.

대부분의 계획에서 수행한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방식은 소관 부처 내부 통계,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한 현존 성과 나열, 한계 및 문제점 도출 근거 미흡, 향후 과제 선정 근

거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성과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한계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현재 계획에 반영되는 소위 피드백

(feedback)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계획상 기존 계획과 현존 계획 간 차이와 개선점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비교하여 요약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계획(전체 10개 계획 중 6개 계획)은 기존 정책평가(1차 계획의 경우 현황

평가) 후 한계점, 당면과제, 정책환경 등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의 연계성,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기술, 비교표나 도식화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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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경우처럼 기존 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현 계획과 비교하여 한눈에 개선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추가 강화’라고만 제시되어 

연계 수정 반영사항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반면, 비교적 우수한 사례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기존 계획의 성과분석 내용 및 계

획 간 비교 요약표를 통해 1차 성과평가 반영사항을 제시하고 실제 개선 반영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본문 내에 명시하고 있다. 5개 분야별(총괄, 고용·교육,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등) 비교를 통해 중장기목표 설정, 정책지표(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과제 수 조정 등을 반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획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례선정
이유

 성과분석 결과 및 기존 계획과 현재 계획 간 비교표(변화사항 밑줄 표시) 등을 
통한 피드백 사항 쉽게 볼 수 있도록 명시

계획상 
‘연관

조직’ 제시 
부분

[표 4-49]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기존 계획 ‘성과분석’ 및 ‘피드백’ 명시 우수 사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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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1-3차 계획 요약[예시: 3차 계획] 4차 계획 제시 

기존 계획 대비 개선사항 도식화 세부추진과제별 주요 개선내용 기술

[표 4-50]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기존 계획 ‘성과분석’ 및 ‘피드백’ 명시 우수 사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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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비고

작성 주체 2 2 6
계획상 작성 주체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계획서 겉표지 및 본문 내 법적 
근거와 함께 작성 주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을 종합하여 판단

추진경위 3 6 1
계획 수립 전 과정(추진경위)의 제시 여부 및 추진경위의 구체적 기술
(일정, 참여대상자, 방법, 내용 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연관계획 1 3 6
법적 규정 또는 보장영역 및 수혜대상의 중첩 등으로 인해 연관성이 높은 
계획을 명시하고 있는가, 연관계획과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유관조직 
및 

이해관계자
- 7 3

유관조직이나 정책이해관계자(시민단체, 정부조직 외 기관 등)들과의 
관계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대상자 범위 및 상호협력 내용 등이 구체
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기존 계획
성과평과

- 9 1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여부, 평가주체(자체 VS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여부 등)의 명시 여부, 성과평가 방식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표 4-51]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부문 평가 종합

다. 소결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부문에 대한 평가는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절

차적 민주주의가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확보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

성 주체,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 연관계획, 유관조직 및 정책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고려, 기존 계획의 성과평과 및 환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계획에 대

한 명확한 작성 주체의 명시로 책임성을 제고하고 유관조직이나 연관계획 등을 고려하

여 유기적 협조체계와 대응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고려와 참여를 통해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현 계획은 기존 계

획이나 현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계점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성

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 중요한 행정가치들을 계획 수립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작성 주체나 추진경위 제시 등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

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계획은 절반 수준(4∼5개)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 상호협력 과정 여부 등을 제시하거나 기존 계획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는 등 절차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한 계획 사례를 찾기는 어

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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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통 미흡 비고

피드백 3 1 6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한계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현재 계획에 반영되는 
소위 피드백(feedback)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계획상 기존 계획과 현존 
계획 간 차이와 연계성, 개선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주: 분석대상 10개 계획 중 우수, 보통, 미흡하다고 판단한 계획의 수 및 판단근거(비고) 기재

상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 내 절차 부문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작성 주체는 계획서 내 표지와 본문 내 명시된 작성 주체에 관한 내용이 일관

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의 제시와 함께 작성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 혼돈이 없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자문 등으로 공동 작성 주

체가 존재한다면 명시하여 계획 작성 내용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은 전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고 사회정책분야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나 정책이해관계자(시민단체 포함)와의 협의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시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추진경위에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6차 청

소년정책기본계획 사례처럼 “의견 수렴 – 분석 및 연구 – 작성 – 심의 – 확정 발표” 등 

주요 단계별로 수립과정을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거의 없다. 계획 수

립과정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추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 계획이 연관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획 간 관계도나 연관계

획의 소관 부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문 내 일부 과제에 한해 연관

계획 명칭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정책분야는 정책수혜대상자를 중심으로 유

기적으로 연계된 보장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장영역별, 정책수혜대상

자별로 유관 계획이 존재하여 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재분배정

책의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수혜대상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협의는 물론 시

민사회나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2차 사회보

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연관계획 간 관계도를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으

로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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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체 계획에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사항을 추진경위 등

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에 참여한 연구기관, 위원회 구성원, 참여단체, 

전문가 소속기관 등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중앙

정부 등으로 협소하게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중

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이해관계

자들과의 협의과정이 투명하게 제시될 때 계획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향후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정책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며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과와 환류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계획은 성과

평과를 통한 한계점, 당면과제, 정책환경 등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계획에 대한 

반영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경우처럼 형

식적인 반영으로 기존 계획과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찾기 어렵고 연계 수정 반영사항이 

모호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합리적 성과

분석이 될 수 있어야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현재는 개선사항들이 추상적이어서 현재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

고 비전-정책과제 체계도 등을 볼 때 기존 계획 대비 개선 반영내용이나 근거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나아가, 기존 계획의 성과분석 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기존 계획과 현재 계획 간 비교 요약표 등을 제시하여 한눈

에 환류사항 등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중장기계획의 내용

가. 비전 및 목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형식을 다소 달리하지만 비전체계도를 모두 제시하

고 있었다.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는 목표, 수단,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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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표 4-52]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구체성 미흡 사례

비전체계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시된 목표는 중장기목표이므로 다

소 추상적이나 계획 수립 목적에 부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하위목표 또는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비전-목표-전략-중점과제 등이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거나 목표를 정책지표 등으로 구체화하지 못하여 모호성이 높은 계획들은 미

흡 사례로 볼 수 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사례의 경우도 체계도

상 비전, 목표, 추진과제 간 구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비전체계도에 제시된 성과지

표는 어느 수준(level, 상위목표,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단계 중)에서 도출된 것인

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추진과제 요약에서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별도 재기술하고 있

어서 비전체계도를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하고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분야별 목표를 비교적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정책지표 설정과 구체적 일정

별 목표 제시를 통해 명확히 한 경우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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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만,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표 성격이 투입지표나 단

기 산출지표 위주로 되어 있어 계획추진분야 특성상 성과나 영향지표로 변경을 고려해

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경우 사회서

비스분야 정책지표는 투입지표 성격이지만 실제 동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만족도나 서비스 다양성, 질, 전문인력 양성 공급 등 정책지표를 평가지표로 선정할 필

요가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목표 및 정책지표] [미래상 제시]

[표 4-53]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구체성 우수 사례

둘째,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제시되는 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로 반영된 

계획이 대부분)이 연계성이 있고 중점 및 세부추진과제별로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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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목표-수단 간 합리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중 절반인 5개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생략되

고 바로 정책추진과제(중점과제, 세부과제) 도출로 이어지는 비전체계도를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세부추진과제별로 이행일정을 요약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정

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본문 내에서도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추진일정을 기술하는 경

우가 많았다.

한편, 절반 정도의 계획은 추진원칙 및 전략, 추진과제 등이 목표에 비교적 부합하고 

연계성이 있었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대부분 효율성, 능률성, 경제성 등 경

제적 가치 외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이행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

[표 4-54]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목표와 수단간 합리성’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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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

[표 4-55]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재원조달 방안’ 명시 우수 사례

셋째,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추진한계, 기대효과에 대한 

기술 여부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계획(전체 10개 계획 중 7개 계

획)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재

원조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려고 노력한 2개의 계획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

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등이다.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나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필수적임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고

민할 부분이다. 앞서 비전체계도 등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이 자칫 부푼 이상향

으로 남게 되고 추후 계획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정책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재원

규모나 조달방안을 제시한 계획(전체 10개 계획 중 3개 계획)의 경우도 여전히 미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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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등으로 인해 ‘예산 우선 배정, 사회적 합의 등’ 원칙과 당위성 중심의 거시적 측

면에서 재원조달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재원조달 규모를 예측하고 조달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장기계획상에 담기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하다.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경우 계획집행 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로 인

해 중단될 때 중앙-지방정부 간,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정책저항과 갈등을 야기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추계 등을 실시하

고 보다 구체적으로 재원규모를 예측하여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정책분야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전체에서 타 연관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계획은 추진

과정상 예상되는 한계 등에 민감하지 못한 편이며, 실제 계획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내·외부 조직 간 갈등이나 계획 간 상충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인지하

거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계획에서 추진전략의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구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10개 계획 중 6개 계획에서 기대효과

를 제시하고 있었다. 사회정책분야 계획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목표 달성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지표별, 혜택별, 사례별로 제시하여 가장 구

체적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정본)의 경우는 ‘삶의 변화 

모습(1단계→2단계)’을 제시하거나 기타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등 목표 달성을 가

정하고 미래상을 그려보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기대효과는 주요 중점추진과제별 성과지

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일견 비추어진다. 

그러나 사회정책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수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중장기계획으

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등을 혜택이나 사례 등을 통해 보여주고, 정책지표와 같은 양적 

측면 외 질적 측면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기대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현재 제시되는 성과지표보다 다각화된 방법으로 미래상을 예측해 보고 

도식화 등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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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방법 및 자료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대부분 구체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계획을 찾아보

기 힘들었다. 정책여건 분석 및 세부추진과제별 현황분석, 추이분석 등에 있어서 내부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사용하는 자료마다 분석시점이나 분석주기 또한 상이하

여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즉,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내부자료 또는 관련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구체적 출처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대부분의 계획에서 인구, 경제상황, 소득수준 파악 시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

하기보다는 회고적 또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식통계(통계청, OECD, 한국은행,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나 내부 통계, 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식조사

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활용 근거 등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분석시점이나 

주기도 자료마다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사용된 분석자료의 출처 표기가 불명확한 

점 등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분석자료 및 출처 등이 비교적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제시된 사례이다. 특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주요 정책지표 전

망’ 부분에서 동 계획의 비전체계도상 비전과 정책목표(4개 분야 중 3개 분야만 제시)

에 연계되는 정책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재 지표, 미래전망치, 출처, 설정근

거, 산식 등을 요약표로 보기 쉽게 제시한 것으로 전체 계획 중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례이다. 그러나 동 계획 역시 ‘설정근거’ 항목에서 제시한 추이반영 등 분석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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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표 4-56]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분석자료’ 제시 우수 사례

다. 소결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신뢰

할 만한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여건을 분석하였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

(evidence)에 기반해 비전체계도 등을 구축하고 목표와 수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현존 사회정책분야 계획 대부분에서 구체적 분석 방법론이 적용된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책여건 분석 및 세부추진과제별 현황분석 등에서 자료 접근성이 용

이한 내부자료 또는 관련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분석주기나 분석시점

조차 일관되지 않은 자료를 쓰고 있으며, 분석자료의 출처 또한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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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보

통

미

흡
비고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

4 4 2
계획 수립 목적에 부합한 목표를 비전체계도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목표를 정책지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목표수단
합리성

2 3 5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제시되는 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로 
반영된 계획이 대부분)이 연계성이 있고 중점 및 세부추진과제별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재원조달
방안

2 1 7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제시방안의 구체성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

추진한계 - - 10
다양한 정부 내·외부 조직 간 갈등이나 계획 간 상충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추진전략
이행효과

2 2 6
추진전략의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제시
(성과지표, 혜택, 사례별 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분석 방법 - - 10
분석 방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활용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분석자료
출처

1 2 7 분석자료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

주: 분석대상 10개 계획 중 우수, 보통, 미흡하다고 판단한 계획의 수 및 판단근거(비고) 기재

[표 4-57]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내용 부문 평가 종합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계획에서 인구, 경제상황, 소득수준 파악 시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기보다는 회고적 또는 현황파악을 위해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기존 성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래예측이나 재정추계 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결여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기존 계획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성과평

과 결과로 도출된 한계 및 개선방안도 여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정책분야 계획의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이 지향하고 달성하려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되는 전략과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

(evidence)에 기반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 시기 및 분석 방법 등

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며, 무엇보다 분야별 미래전망과 예측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과정상 직면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방해요소에 대한 사전 예측 또한 실시하여 전략과제의 이행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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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주요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심층분석하여 메타평가를 위한 쟁점을 살펴

보고, 이를 실제 중장기계획의 사례를 통해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

식으로 정리하였다.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각 분야별 심층분석 결과, 향후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에서 고려되어

야 할 쟁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과학기술분야의 쟁점은 크게 수립절차 측면과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측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계획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연도별, 월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이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의 맥락성을 검토하여 해

당 계획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성이 계획별

로 다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의 수립 경위에 대한 

설명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장기계획 관련 계획에 대한 미검토로 인해 중복적으로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손상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하위 연관계

획을 도식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계획

에서는 정부 내부(관련 조직, 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검토는 추진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획의 대국민 수용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검토

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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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목표 및 수단, 추진 가능성 및 분석

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목표의 모호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목

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위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 자체는 추상적으로 제시 가능하지만, 다만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호한 목표로 인해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계획이 많다는 점에서 과연 목표와 수단 간의 논리적 인

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이나 하위 추진과제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

한 외부의 전문가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검토된 중장기계획 가운데 예상되는 예산 규모, 부처별 협조 방안 및 예

상되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드물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추진과제별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 방안을 현실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부처와 협조를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할 때

에는 구체적인 협조 방법(인력 교류, 전문가 회의, TF 구성 등) 등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조하여 해당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에 활용된 구체적인 자료 표

기와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대상으로 검토된 계획에서 약 절

반 이상의 계획에서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은 국내외 여건 및 사회, 경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여건 분석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분석 내용이 수립된 계획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역시 연관성을 파악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립

된 계획들은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여, 당 계획들이 어떠한 자료에서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이 수립된 계획들과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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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주여건분야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계획의 구성 부문은 해당 계획에 대한 기초적 소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명과 이의 수립배경, 구체적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바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누가 이를 작성하고 이행할 것인지, 관련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가 있다

면 누구인지에 대한 사전정보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이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주된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기

도 하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계획들에서는 개요 부문에 계획을 수립하며 도출한 비전이

나 목표, 전략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도식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계획의 활용계획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

한 요소가 된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여러 관계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것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계획 자체에 의구심이나 문제제기가 최소화될 것이

기 때문이다. 즉, 계획의 절차 부문에서는 무엇보다 작성 주체나 이 계획과 관련한 관계

자, 계획, 부서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들의 참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론 그보다 선행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조직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다

수 관계자들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참여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

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이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전 계획에서 세웠던 

비전과 목표, 추진하기로 했던 전략을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를 통해 회고작업이 이뤄지

고 그 내용이 환류될 때 새로운 계획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잡히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

의 향후 활용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등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용면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하겠다. 목표와 수단, 이

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해

야 할 것이며 전략별 추진일정이나 효과 등에 대한 로드맵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미래전망과 예측방법이 보다 다양하고 고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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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겠으며, 분석시점이나 주기, 자료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마련과 적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사회정책영역에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성 부문은 해당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

련된 것으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계획 서두에 제시하여 줌으로써 

계획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상 수립주체가 근거법령

상 수립주체와 일치하지 않거나 미제시된 경우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

여 수립주체를 명확히 서두에 밝혀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정책분야는 다부처 간

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연관조직 간 거버넌스 체계

도를 통해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그림이나 요약표 등으로 제시하여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뿐 아니라 계획 후반부 참고 또는 부록에 요약표 형

태로 중점분야 세부추진과제별로 담당부처를 보여주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며 담당부처 및 실행부서까지 상세히 제시한다면 책임소재도 명확하고,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정책분야에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활용 및 기대효과 관련하여 계획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소관 부처의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계획에 적시해야 하며, 좀 더 적극적

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예컨대, 연관계획 수

립 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함의, 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공유 방식 등 좀 더 적극적이

고 구체적으로 계획의 활용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계획의 기대효과는 성과지표별, 

혜택별, 사례별로 계획의 제공자 입장에서뿐 아니라 정책수혜대상자 입장에서도 동 계

획으로 인한 미래 삶의 변화 등 기대효과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과 미래예측뿐 아니라 계획의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부문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작성 주체의 명시로 책임성을 제고

하고 유관조직이나 연관계획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와 대응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와 참여를 통해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현 계획은 기존 계획이나 현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170   국회미래연구원

을 통해 도출된 한계점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중요한 행

정가치들을 계획 수립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지 중요하다. 현존 계획에서는 추진경

위를 살펴볼 때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중앙정부 중

심으로 계획이 주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참여 의미가 

확보되도록 정책수혜대상자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정책분야는 정책수혜대상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보장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관계획 간 관계도를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기존 계

획에 대한 성과분석 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기존 계획과 현재 계획 간 비교 요약표 등을 제시하여 한눈에 환류사항 등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하겠다. 비전체계도를 일반 시

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목표와 수단, 이들 간의 관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목표-수단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회정책분야는 다양한 부처가 관계되고 연계와 협조가 필

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동시에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위해서 세

부추진과제별로 성과목표를 일정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대부분의 계획이 구체성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목표-수단 간 합리성을 보여

주는 추진일정이나 부서 등은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원조달 계획 및 방안 등은 언급이 

적거나 제시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

획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며 정책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 실

제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분야의 정책갈등이 발생한 정책사례들도 많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계획이 이상향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미래상이 되기 위해서 사회정책분야 정책수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중장기계획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등을 ‘혜택’이나 ‘사례’ 등을 통해 보여주고, 정책지

표와 같은 양적 측면 외 질적 측면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기대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

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보다 다각화된 방법으로 미래상을 예측해 

보고 도식화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 경제, 사회구조 등 다양한 외생변수 및 정책수혜대상자의 규모, 예산(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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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정책분야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여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

느 분야보다도 중요시된다. 그에 비해 현존 중장기계획에서는 정책여건이나 세부추진과

제별 현황통계, 인식조사, 설문조사 등의 회고적 의미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이는 기존 

정책성과를 뒷받침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어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다양한 미래전망과 예측방법을 통해 정책여건

을 분석하고, 재정추계 등을 실시하여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

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설명한다면 필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사회적 합의도출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부

분 정확한 분석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고 분석시점이나 주기가 일관되지 않고 출처가 불

분명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마련과 적용이 요구된다. 내

부자료라고 하더라도 출처와 분석 방법론, 내용 등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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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

1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 도출의 개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계

획 메타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특정 정책과 관련된 법에 중장기

계획 수립 규정이 있는 경우를 추출하여,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제 주기적으로 중장기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총 533개의 정부 중장기계획을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533개의 중장기계획을 과학기

술·정주여건·사회정책의 3개 분야로 군집화하고, 각 영역별로 10개씩 주요 중장기계획

을 선정하였다. 이때, 다른 중장기계획에 의해 참조되는 계획과 다른 중장기계획을 참조

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계획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영

역별 주요 중장기계획 10개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3개 분

야별 10개 주요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위한 쟁점을 파악하였다. 심층분석 시에는 중장기 시계의 재정사업분석제도 및 사전영

향분석제도를 검토하여 도출한 함의를 적용하여,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

메타평가의 주요 기준은 대기준과 소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대기준은 타당

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 3개이다.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인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은 분야별 전문가의 논의와 중장기 시계의 재정사업분석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법안비용추계 사전영향분석제도인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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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전문가 논의와 관련 분석제도에 대한 검토 결

과를 종합하여,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을 개념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림 5-1]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인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은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타당성에는 분석자료나 분석 방법이 객관적인지를 검토하

는 객관성과 미래전망 및 파급효과, 미래시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미래지향성이 포함된다.

둘째, 충실성은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이 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완결성, 계획의 형식적 요소들이 법적인 근거에 부합하

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합법성, 제시된 요소들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뜻하는 

명확성으로 구성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은 중장기계획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용성, 타 부처나 타 계획 간의 

관계, 유사중복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융합성,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가 계획 수

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참여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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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분석틀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방법은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 

전술한 메타평가 기준을 검토항목(check-list)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

기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수립절차 측

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수행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

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내용 측면은 중

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등을 포

함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먼저, 중장기계획의 구성 측면에서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관점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되었는가?’를 검토항

목에 포함하였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근거법령을 명시했는가?’, ‘근거법령의 목

적을 기술하였는가?’, ‘수정계획의 경우,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연관계획을 언

급하고 있는가?’, ‘담당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연관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실행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추진체계)’ 등을 완결성 소기준에 관한 

검토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명확성 소기준에 관한 검토항목으로는 ‘계획 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를, 합법성 소기준에서는 ‘수정계획이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

는가?’, ‘법적인 연관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

가?’와 같은 검토항목을 포함하였다. 셋째,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는 ‘연관부처와의 유사

중복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가?’, ‘연관계획 간의 관계(수직/수평)를 고려하고 있는가?’, ‘연관계획 간의(수직/수평) 

정합성은 존재하는가?’를 융합성 소기준 관련 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활용성 소기준

에서는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활용계획의 법·제도적 위험요

인은 검토되었는가?’, ‘실행부처와 부서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포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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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포함 내용

 근거법령을 명시했는가?
 근거법령의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 근로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수정계획인 경우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 수정계획이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계획 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나. 연관계획과의 관계

포함 내용

 연관계획을 언급하고 있는가?
 법적인 연관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 간의 관계(수직/수평)를 고려하고 있는가?
 연관계획 간의 (수직/수평) 정합성은 존재하는가?

 다. 추진체계

포함 내용

 담당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연관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연관부처와의 유사중복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 실행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실행부처와 부처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라. 기대효과

포함 내용

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활용계획의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검토되었는가?
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는가?
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되었는가?
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표 5-1]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

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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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측면에서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는 세부기준으로 객관성 차원의 질문이 포함되었으며, ‘분석 

방법은 타당한가?’,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

(자체, 협동, 용역 등)’,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등이 포함되

었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작성 주체가 제시되고 있는가?’, ‘작성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계획 수립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세부 정책 요소와 내용이 서로 완결성(연

계성)을 갖고 있는가?)’, ‘계획의 작성 연혁을 제시하고 있는가?’, ‘계획의 목표가 제시

되고 있는가?’를 완결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명확성 소기준에서는 

‘계획 수립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계획의 목표가 명확한가?(비전, 목표, 

가치 등)’를 검토항목에 포함하였다. 셋째,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는 ‘관련 조직이 명시

되어 있는가?’,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있는가?’,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제시

되고 있는가?’는 융합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있는가?’, ‘수립과정 참여자들 간의 협의과정이 제시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

가 고려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이 제시되고 있는가?’는 참여성 소기준

의 검토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활용성 소기준에서는 ‘계획 수립의 과정은 적절한

가?’,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는가?’,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

과가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항목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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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가. 작성 주체 및 관련 조직의 참여

포함 내용

 작성 주체가 제시되고 있는가?
 작성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자체, 협동, 용역 등)
 관련 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있는가?
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나. 수립절차의 체계성

포함 내용

 계획 수립과정(추진경위)이 제시되어 있는가?
 계획의 작성 연혁을 제시하고 있는가?
 계획 수립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계획 수립과정은 적절한가?
 이해관계자가 고려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이 제시되고 있는가?
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과정이 있는가?
 수립과정 참여자들 간의 협의과정에 제시되고 있는가?

 다. 계획 추진의 구체성

포함 내용

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 유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활용계획이 제시되고 있는가?

 라. 환류체계의 구축

포함 내용

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고 있는가?
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표 5-2]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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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관점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는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가 타당한가?’, ‘분석 방법에 활용

된 자료는 객관적인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등이 

객관성 소기준에 해당하는 검토항목으로, ‘파급효과 분석은 타당한가?’, ‘주요 미래동인

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고 있는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는 미래지향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있는가?’,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가?’와 같은 완결성 소기준에 대한 검토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실현 가능성 관점에서

는 융합성과 활용성 소기준이 포함되었는데,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는 융합성 소기

준의 검토항목으로, ‘추진전략은 목표와 부합하는가?’, ‘계획의 목표가 실현가능한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재원조달 방

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단계적 성과목표는 제시하고 있는가?’는 활용성 소기준의 검

토항목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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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포함 내용

 계획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가?
 계획의 목표가 명확한가?(비전, 목표, 가치 등)
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나.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포함 내용

 분석 방법은 타당한가?
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고 있는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가 타당한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 파급효과 분석은 타당한가?
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객관적인가?
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기술의 추세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 수준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다.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

포함 내용

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포함 내용

 계획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은 목표와 부합하는가?
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 단계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표 5-3]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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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활용 방법론

이상에서는 구성, 수립절차, 내용 측면에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에 적용 가능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부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 메타평가 분석틀 도출과 관련

하여, 분석대상으로 검토한 현행 분야별 중장기계획 중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과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부분이었다. 중장기계획 

수립·집행 시에는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기존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체

계화하여 추진전략을 설정해야 하는데, 대다수 정부 중장기계획을 내용 측면에서 검토

하면 정책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집행되기보다는 기존의 논

의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정책연구에서 활용된 정책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방

법론을 검토하고, 주요 방법론을 적용한 구체적인 정책연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1  정책환경 분석

가. 개요

가족과 같은 소규모 집단이나 기업, 나아가 국가와 같은 거대 사회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조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외부 환경요소들과 형성된 복잡한 관계

를 바탕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며 공존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이 같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조직 환경에 주목하면서 조직 외부의 환경

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조직 스스로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행태를 이해한다. 조

직은 지속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다른 조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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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으면서 외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위 구조와 패턴을 다양화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외부 환경을 조작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의존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

이 전제된다.

첫째, 조직은 생존을 위해 자원과 정당성을 필요로 하며, 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른 조

직의 규범과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조직은 중요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간 의존관계에서 권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로 하며, 높은 자원 통제력은 환경 변화에 대하여 덜 의존적인 동시

에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둘째, 조직은 단순히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제약에 의해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목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발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되

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압력이 강할 경우 이에 대하여 순응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있

다. 결국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외부 환경에 의한 제약조건뿐만 아니라 외

부 제약을 관리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혹은 적극적인 환경 창조라

는 측면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은 다른 조직과 의존관계에 있으며,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긴급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직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압력들에 대응하여 조직 

유지를 위해 적합한 자원을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개체나 조직들과의 상호작

용이라는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형성된 조직 간 관계는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이

어지게 된다.

이 같은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라는 거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이 현재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만 한다. 정책환경평가를 통해서 조직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의 압박을 사전에 예측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환경평가가 수

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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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EP/STEPPER 분석

1) STEEP/STEPPER 분석의 개념

STEEP 분석은 주로 국가의 미래전략이나 기업 경영전략과 같이 조직의 방향성을 결

정할 때 활용되는 기법이다. STEEP 분석의 특징은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

반 환경(general environment)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일반 환경

이란 조직과 조직의 전략에서 장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환경요소로서 개별 조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기본적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이다. 

STEEP 분석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을 사회적(society), 기술적(technology), 

경제적(economy), 환경적(ecology), 정치적(politics) 영역이라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이다. 

이 같은 영역적 구분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나 전 지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변화

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STEPPER 분석은 카이스트(KAIST)의 미래전략대학원에서 STEEP 분석 방법

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안한 미래 환경 예측 방법이다. STEPPER 분석은 기존의 STEEP 

분석에 인구(population)와 자원(resources) 요소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STEEP/STEPPER 분석에서 고려되는 영역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 

배타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TEEP/STEPPER 분석에서 범주를 나누는 주요한 

목적은 환경의 주요 측면을 간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개별 요소들 간

의 엄격한 분리는 분석이 가지는 유연성과 강점을 저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

서 STEEP/STEPPER 요소 간에 엄격한 경계가 없다고 하여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STEEP/STEPPER 분석의 절차

일반적으로 환경분석은 의사결정권자가 환경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다. 이러한 경계는 분석의 폭, 깊이, 예측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분석의 폭이란 수집되

는 자료의 주제 범위를 의미하며 분석의 깊이는 STEEP/STEPPER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 상세함의 정도를 뜻한다. 또한 분석의 예측 범위는 국가정책의 구체적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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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기·중기·장기)을 의미한다.

환경의 경계는 지리적 측면, 국가 재정, 과학기술의 발달과 혁신, 인적·물적·재무적 

자원, 법과 제도, 조직의 유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검함으로써 설정

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 영역들을 포함해서 STEEP/STEPPER 분석을 위

해 투입된 자원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의 정의와 한계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절차를 통해 분석이 진행된다.

1단계는 분석에서 고려되는 환경 영역을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트렌드의 중요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각각의 사

건들은 다양한 STEEP/STEPPER 범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일을 의미한다. 트렌드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일련의 사건을 의미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러한 트렌드의 방향과 전

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나타나는 자료나 증거를 수집한다.

한편 트렌드는 처음 이슈가 발생한 이후 전개되어 발전하다가 쇠퇴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발생하고 있는 이슈의 전개 속도와 크기,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 및 국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

서 각각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분석에서는 파악된 트렌드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한다. 앞서 정리된 거시환경의 

하부 영역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트렌드의 재정의를 요구하거나, 

예상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혹은 서로 간의 영역을 강화시키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각 동향들 사이에 충돌이 나는 지점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 3단계에서는 각각의 트렌드를 연결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이슈들이 국가정책 

수립에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지 못하는 이슈들과 중요한 이슈들을 구분하고,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트렌드

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된 이슈들 간의 결합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에서는 이슈의 미래 방향을 예측한다. 각 이슈들의 미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이슈의 배후에서 트렌드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상과 원인을 구별한 다음 정리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측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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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일한 예측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이 유용하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명확하게 정의된 동향 주변에

서 전개되는 다양한 미래를 나타낸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축한 이후에는 동향의 추동 

원인,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미래정책 기획을 위한 요소로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

미를 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과 집단을 둘러싼 구

조적 힘, 그리고 그 구조적 힘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STEEP/STEPPER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한국 해양클러스터 브랜딩 연구

해양 클러스터의 구성은 지역사회 발전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선진 항만 국가들에 비해 해양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연구 및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TEE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해양 클러스터 운영의 지향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진현오·유상욱(2019).

[그림 5-2] 한국 해양클러스터 STEE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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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을 각각의 거시환경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탈 이념화와 다양화로의 흐름, 그리고 아

시아 지역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체계 변화는 한국 해양클

러스터 등장에 중요한 배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

명으로 요약되는 생산 방식의 변화와 AI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무인선의 등장, 그리고 

효과적인 물류처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항만 기술 발전은 한국형 해양클러

스터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패권다툼 속에서 

보다 유동적이고 중간자적 입장으로 한·중·일 3국 간의 역내 교역 활성화 가능성에 주

목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 연합체의 등장이 해양산업 견인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 간에 발생하는 영토 분쟁과 역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결 구도가 선결되어야 하며, 남북 간의 평화 문제 역시 해양 클러스터 개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부족이 글로벌 이슈화되어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랑, 조석, 온도차, 해류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추출 및 변환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

적으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해양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해양환경 및 자원개발, 고부가 가치 선박제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성격이 강한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에 역점

을 둔 관계시설 확충을 위한 가변적 클러스터 운영시스템 및 ODCY 등의 유휴지 확보

에 초점을 맞추며,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으로는 무인선박 및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시한 요소들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인프라 구축 도모, 운영주체의 변화, 스마

트항만을 구축을 위한 핵심활동지침의 활성화, 멀티 섹터화에 맞춘 인력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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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STEE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내의 테러 발생 위협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현상이다. 또한 비정규직 및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 현상은 다

양한 형태의 갈등적 상황을 새롭게 야기하고 있다. 한편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과 

혼인 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테러 위협과 관련

된 기술적 요인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거래의 의존도 증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테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

으며, 정보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테러조직이 유동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률의 악화와 가계 경제 부실 등으로 인해 중산층

이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은 테러 발생의 기반을 조

성한다.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촉발되는 재난 재해의 증가, 그리고 자원 

고갈로 인한 에너지 분쟁 심화로 초래되는 사회 불안은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반

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등장한 급진적 환경단체의 행위 역시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은 사회적 아젠다 다양화와 이슈 증가로 정책에 대한 불만 표

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악화 가능성이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테러 예방에 체계적이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확대, 사회 양극화 유발 요인들의 완화, 외국인의 테러 연계활동 및 북한

의 위협에 대비한 정책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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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국내 테러 발생요인 STEE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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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퓨처스 휠(Futures Wheel) 분석

1) 퓨처스 휠 분석의 개념

퓨처스 휠은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들과 각 메가트렌드 혹은 특정 사건이 미치는 2

차, 3차 영향과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기법을 의미한

다. 1971년 제롬 글렌(Jerome Glenn)에 의해 최초 제안된 이후 알려진 퓨처스 휠은 

이후 미래연구자들 및 정부 정책 분석과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퓨

처스 휠 기법은 임펠러 휠(Implementation Wheel), 임팩트 휠(impact Wheel), 마

인드 매핑(Mind Mapping), 웨빙(Webbing)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분석기법들이 

제시되면서 창의적 형태의 그림들로 변형되었다.

퓨처스 휠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인과지도상의 변수, 특히 중요한 잠재적 사건 

및 트렌드로 인해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 관한 지식 및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양한 

미래예측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다양

한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퓨처스 휠 기법은 현재의 트렌드나 미래 잠재적 상황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예측

하거나 다양한 사회, 조직, 사건들 간의 복잡하게 얽힌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최신의 트렌드와 사건의 영향력 이외에도 정책 입안 후의 잠재적 문제점을 빠르고 직관

적으로 파악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퓨처스 휠(Futures Wheel) 분석의 절차

퓨처스 휠의 장점은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시각

화·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 없이도 미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미래 관련 질문과 생각들을 도출하는 토론 과정을 구조

화한 것이 퓨처스 휠 기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먼저 퓨처스 휠 기법은 함께 토론할 사회 트렌드, 아이디어, 미래 관련 사건이나 중요 

과제들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정된 주제를 종이나 차트, 칠판, 혹은 프로젝트

와 같은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가운데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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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enn(1971).

[그림 5-4] 기본적인 퓨처스 휠

자료: Glenn(1971).

[그림 5-5] 1차, 2차 트렌드의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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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주변의 타원형의 원을 그린 뒤 주어진 주제와 같이 

일이나, 주제가 미칠 법한 영향이나 초래될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여러 사람들의 의견

을 종합하여, 중심 주제와 관련한 1차 영향들을 주변 타원에 점차 바퀴 모양으로 펼쳐

나가는 그림을 작성한다. 

이후 처음의 메인 주제는 잊어버리고 1차 영향들로 만들어진 타원들을 중심으로 각

각의 효과들에 의해 생겨난 또 다른 영향이나 결과를 제시하여 새롭게 두 번째 고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문가들은 관련된 의견을 작성하고 순서대로 

고리를 작성한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생각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면, 전체

적 그림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고치면서 현실적인 퓨처스 휠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명확화(clarification)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영향들을 바로 그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에 대해 천천히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 이러한 그룹 토의를 통해 각각 제시된 영향과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림을 작성하고, 만약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생각은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합의의 법

칙(rule of unanimity)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퓨처스 휠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

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자칫 너무 사변적이거나 미래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퓨처스 휠에서는 앞서 도출된 1차, 2차, 3차 결과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 짓기도 

한다. 중앙의 원에서부터 첫째 영향까지는 한 줄로 선을 그려 연결하고, 1차 영향들에

서 2차 영향으로 넘어갈 때는 두 줄로 표시한다. 그리고 2차에서 3차 영향으로 갈 때는 

세 줄로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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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enn(2017).

[그림 5-6] 1차, 2차, 3차 트렌드 영향의 결과 

마지막으로 퓨처스 휠을 이용하여 주어진 특정 시나리오 안에서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한 작업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시나리오와 주제를 선택한 이후 퓨처스 휠

을 통해 도출된 미래 시나리오에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능상 의사결정 구조(decision trees)와 형태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기도 한다.

3) 퓨처스 휠(Futures Wheel)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교육비전 2030

2030년의 교육 메가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된 ‘교육비전 2030’ 연구는 

2030년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19개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추출한 후, 이 중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퓨처스 휠을 만들었다.

퓨처스 휠은 추출된 여섯 가지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교육에 미칠 영향(impac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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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여 분야별 시장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상호 연결을 구성하였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각 요소의 크기를 달리하여 중요한 이슈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를 통해 교육 핵심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어 

주도적인 전략과 구체적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그림 5-7] 2030년 한국 교육환경 예측 퓨처스 휠 사례 

나) 임금피크제 정책 예측

‘텍스트 마이닝과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한 정부 정책의 미래 성공 예측’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도입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및 퓨처스 휠 기법, 그리고 극성선택 기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이 분석은 사회의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과 신문기사, SNS 데이

터, 연구보고서들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된 결과를 퓨처스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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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도식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임금피크제도를 둘러싼 요인들의 퓨처스 휠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피

크제도를 둘러싼 5가지 핵심 주제 중 임금피크제의 찬반 논란과 임금피크제 해결과제

는 부정적인 요소로 예측되었지만, 임금피크제 배경과 목적 및 이유, 임금피크제의 대

안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5-8] 퓨처스 휠을 활용한 임금피크제도 정책환경 분석 

라.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미래연구의 본질은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미리 전망해 보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이 

앞으로 벌어질 확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미래연구가 다가올 미래를 엄밀하게 예측·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볼 때 여러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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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래연구의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연구 방법론들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시나리오 기법이기

도 하다. 미래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인간과 사회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클 가능성들을 추려내어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은 각기 다른 시나리오 기법들을 제시하면서 각

기 다른 미래상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T.A.I.D.A 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

로써 미래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재인용

[그림 5-9] T.A.I.D.A 기법의 개요

T.A.I.D.A는 스웨덴에 위치한 미래연구소 Kairos Future에서 브랜드화하여 사용하

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이다. 이 시나리오 기법은 탐색(Tracking), 분석(Analysing), 미

래 시나리오의 이미징(Imaging),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Deciding), 제안된 전략

의 현실 세계 적용(Acting)의 5가지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T.A.I.D.A 작업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금융·경

제 위기와 같이 일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나리

오 작업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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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사고 정립을 위한 작업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작업은 현

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를 정립하고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 사회는 지속적으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농촌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발전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행하는 시나리오 작업 역시 이러한 유형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발전/개념 발전을 위한 작업이다. 이러한 유형은 비즈니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시나리오 작업으로 소비시장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미리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행된다.

넷째, 국가전략발전/조직발전을 위한 작업이다. 여러 국가들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비

하여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때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정부

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 시나리오 분석 T.A.I.D.A 기법의 절차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

나리오 작성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T.A.I.D.A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유형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구

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질문은 결과적으로 불명확한 해답으

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 질문은 알고자 하는 미래 현상에 대한 시간적 지평이 명확하게 규

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이슈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나타나는 현상

들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는 상황 매핑(situation mapping)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연구의 목적과 유형, 구체적 시간 지평과 과거-현재의 상황 매핑이 완성되면 본

격적인 T.A.I.D.A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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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탐색(Tracking)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작업은 미래예측의 주요 요인 탐색에 해당하는 탐색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탐색 작업은 미래와 관련하여 트렌드(trend), 거시적 동인(driving forces),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탐색 작업을 수행할 때 연구자들은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outside-in)을 활

용한다. 미래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는 안에서 밖을 보는(inside-out) 시각을 견지하

게 된다. 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시각이 적절한 경우는 큰 변화가 없고 안정된 

환경에서 5년 이내 정도의 단기간의 변화를 예측할 때에만 적합한 시각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시간적 지평을 가지고 전망과 대응을 도출해야 할 때는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가? 

먼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거시적 동인(driving forces)을 탐색해야 한

다. 이러한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재인용

[그림 5-10] 시나리오 작업의 시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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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동인을 도출한 이후에는 동인들과 관련된 트렌드를 도출한다. 트렌드란 삶의 

양식의 전환적 변화 추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 일어

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를 의미한다. 탐색 단계에서는 초점 이슈와 관련된 

여러 트렌드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후에는 도출된 트렌드를 ‘예

측 가능성’과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재인용

[그림 5-11] 트렌드 유형화를 위한 분포도 

나) 분석(Analysing)

도출 및 유형화된 트렌드를 바탕으로 트렌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작업이 분석 단계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된 트렌드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관계 루프(causal loop)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인과관계들을 정리한 후, 그림의 위쪽에는 가장 지배적인 트렌드를, 아래쪽에는 가장 

피지배적인 트렌드를 배치한다. 여기서 지배적 트렌드란 다른 트렌드들에 가장 영향을 많

이 미치는 트렌드이며, 피지배적인 트렌드는 다른 트렌드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많

은 트렌드를 의미한다. 다음은 여러 트렌드 간 인과관계 루프를 적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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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3).

[그림 5-12] 트렌드들 간의 인과관계 루프(스웨덴 사례)

이후 작성된 인과 루프를 중심으로 각 트렌드의 불확실성을 정리하여 불확실성 요인

들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각각

의 의미와 가능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3∼4개의 시나리오를 압축한다.

다) 이미징(Imaging)

이미징 작업은 사실상 시나리오 작업이 마무리된 후 이를 각각의 시나리오에 반영하

는 과정이다. 이미징 작업의 구체적 목표는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는 이상적인 상(image)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상상된 미래가 바로 비전(vision)이다. 

구체적으로 비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비전은 전략의 의미, 전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방향, 영감을 제공한

다. 둘째,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집중적 헌신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비전을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미래

의 상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큰 격차가 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 달성이 불가능하

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도전해 볼 만한, 그

러나 달성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202   국회미래연구원

라) 전략 수립(Deciding)과 적용(Acting)

설정된 비전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작업이 바로 전략 수립(Deciding) 작업이다. 이 전략 수립 

작업은 단순히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연구

를 의뢰한 기관이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

할지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그 전략이 조직 혹은 국가가 원하는 미래상에 부합하는

지, 그리고 그 전략이 현실의 상황 및 역량에 적합한지, 마지막으로 전략이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는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용(Acting) 작업이 진행된다. 적

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전략을 실행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전략 실행

과 동시에 다시 시나리오 플래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T.A.I.D.A는 트렌드를 도출하는 탐색(Tracking), 트렌드

에 기초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분석(Analysing), 시나리오들을 토대로 미래에 바

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미징(Imaging),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결정하는 전략 수립(Deciding), 전략들을 실천에 옮기는 적용(Ac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한 T.A.I.D.A 작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3).

[그림 5-13] T.A.I.D.A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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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전략 시나리오

이 프로젝트는 1991∼19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된 ‘몽 플뢰르 프로젝트

(Mont Fleur project)’에서 논의된 미래 시나리오 프로젝트로, 이후 10년 뒤 남아프리

카 공화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프로젝트이다. 이 

과정에는 남아공의 정치인과 활동가, 학자, 사업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타조(ostrich) 시나리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대표성을 지닌 정부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

⦁레임덕(lame duck) 시나리오: 정치적 안정은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변화는 느리고 확실하지 않음

⦁이카루스(Icarus) 시나리오: 정치체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만을 수행

⦁플라밍고의 비행(Flight of the Flamingoes) 시나리오: 정부의 확고한 정책을 기

반으로 포괄적인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 구조의 안정

이러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대해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100여개의 그룹과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서 

이후 국가정책 홍보자료로 활용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가 중요한 부분은 시나리오 결과물의 우수성이 아니라 시

나리오를 도출한 주체들과 시나리오 도출 방법에 있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의 갈등을 완화시

키고 국가의 주요 행위자 간의 시각 차이를 좁혀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몽 플뢰르 프로젝트(Mont Fleur Project)’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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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첫째, 네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참석자 간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건

전한 비판이 오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참여하였지만, 토

론을 통해 상호 이해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이야말로 시나리오 도출 과정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현재 상황

에서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법 중 하나인 

BASICS 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변인을 추출하였

으며 이후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유하

는 미래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은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강화된 지방자치, 역량 중심 교

육, 종합 서비스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개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별 학습이력관리, 멘토

링과 코칭 및 롤(role)모델 역할이 강화된 교사,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 공간으로서의 

학교, 지역 네트워크형 교육체제 등으로 대표된다.

변인들의 조합에 따라 추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예상 시나리오: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한 사회에 살지만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교육 

경로를 경험하는 세 집단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력을 가진 고소득층은 국

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최고의 교육기회를 누리고, 저소득층은 교육 형평성을 

위한 정책들에 의해 일정한 바우처 등 교육기회를 제공받지만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며, 

중산층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자력으로 고소득층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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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 시나리오: 모두가 주인공

‘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에서는 개별 학습자들이 가정의 배경, 사회적 지위, 문화적 

토대와 상관없이 공교육체제 내에서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다. 미래

사회는 인구 절벽 시대에 학생 수도 급감한 후여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욱 커진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인력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 공동체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시민이다. 이에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교육은 시대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인정되며 전 사회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3) 좌절 시나리오: 의자게임

 ‘의자게임’ 시나리오에서는 공교육체제 내에 평가체제와 선발기제가 강화되고 개인

이 이를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소수의 경쟁하는 학생 외에 다

수의 학생들은 이미 일찍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의미 있는 일을 찾겠다는 희망을 포기

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마치 이 모습은 힘이 세서 의자를 여러 개 차지할 

수 있는 소수, 의자를 뺏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일부, 그리고 의자를 빼앗지 못하고 

게임에서 탈락하는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의자게임’과 닮아 있다.

2  정책 우선순위 분석

가. 개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또

는 ‘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작업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작업들 간에 순서를 부여하

는 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정책 수행에 있어 우선순위는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순위(ranking)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중요성과 자원의 집중 및 배분에 관

련된 전략적 고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각 부문의 우선순위 결정은 관료, 이익집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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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학자 등 각 분야와 관련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라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의사결정과정

에 비합리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

으로 자원을 배분하려는 것에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자원은 인력과 예산으로 

구현되는 물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자원 배분의 

문제와 연계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다 하여 반드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원의 

규모나 효율성, 실현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또한 투자의 규모를 확

정한 이후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게 된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은 정책기획과정에서 도입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정부의 행정 기획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획과 정부 정책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합리적 선택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기획과 예산의 연계 과정에서 수행되는 우선순위의 설정은 복잡하고 다

양한 요인 및 주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책의 기획은 목표와 자원 배분의 추상

성을 극복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여야만 한다. 

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1) AHP 분석의 개념

AHP는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 기법

으로서 의사결정의 목표나 평가기준이 복합적이며 다양한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

의 체계적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 중 대표적인 분석기법이다. AHP 기법은 

1970년대 미국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 과정에서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이론 전문가들이 

협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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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의사결정방법론이다.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층화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

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

출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사고 체계와 유사한 접근방법으로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동시에, 구조적 모형을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

적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있다. 또

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교적 간결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척

도의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분석 등 여러 기법을 통해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

을 동반하는 실증 분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AHP 분석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일대일로 비교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

법이다. 구성요소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평가 기준이 많을 때 AHP는 유

용한 의사결정방법이며 계량화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전문가의 판단과 수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

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 의사결정에서 특정인의 영향력으로 좌우되지 않고 

합의 도달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AHP 분석의 일반적 분석틀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5-14] 일반적인 AHP 분석 구조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 

208   국회미래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AHP 분석의 

핵심 과정인 쌍대비교의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비교척도는 여러 대상을 비교하여 어떤 

대상이 우월한지를 응답자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점(reference point)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교척도는 일반적인 서열척도와 마찬가

지로 측정과정에서 두 요소 간 측정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쌍대비교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편익/

비용 비율은 개별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요소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 대안이 선정되어도 또 

다른 순위 결정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조정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2) AHP 분석의 절차

AHP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목표를 규정한다. 정책 우선순위 

결정 연구는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정의하고, 각 문제들에 따른 요구사항

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목표가 설정되면 관련된 요소들을 조망하여, 최고단계인 문제

의 목표에서부터 중간수준의 평가항목 선정 및 배치, 최하위 수준인 대안들의 비교까지 

포괄하는 계층구조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문제를 단계별로 계층구조화하는 과정을 문

제의 분해(decomposition)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구한 후 그 해결책을 종합하여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취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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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문제의 계층구조화 

다음으로는 각각의 정보를 계량화하여 중요도를 결정한다. 이때 고려되는 것은 평가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와 각 평가기준하에서 개별 대안들에 대

한 상대적 선호도(relative preference)이다. 이를 위해 계층구조의 계층별로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5-16] AHP 분석을 위한 설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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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원비교행렬을 이용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이때 응답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여, 비일관적으로 평가된 이원비교행렬을 수정하거

나 폐기하는 등 각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원비교행렬에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계층별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

적 중요도와 상대적 선호도를 도출한다. 이때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아

이겐 밸류 방법(eigenvalue method)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중

요도나 각 평가기준하에서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고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상대적 선호도를 결합하여 대

안들의 종합적인 선호도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안의 선택이나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3) AHP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 연구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

과 OECD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친환경농업정책은 크게 규제와 자극 프로그램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입지

적 환경 상태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용하

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수단 선

택은 불가능하고, 차선책으로 규제와 정책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

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농업 부분의 수질오염과 관련한 비점오염원 정책 프로그램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분과 농약 관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총 326개 실시되

고 있었다.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다기준의사결정 분석기법의 

하나인 AHP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나) 정보보호정책 우선순위 결정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술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인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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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문제에 대해 정보보호정책에 초점을 맞춘 대안연구를 통해 정보보호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 의견을 토대로 AHP 설문을 작성하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정보보호 전문가들에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설문은 3계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보보호정책의 

정책중요도와 정책시급성의 두 측면에서 각각 설문을 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였

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계층은 다음과 같다.

자료: 성욱준·김동욱(2011).

[그림 5-17] 정보정책 우선순위 설문 계층도

AHP 분석 결과,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

와 인적기반정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고,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 

인적기반, 침해대응과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수집 제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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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델파이(Delphi) 분석

1) 델파이 분석의 개념

델파이 분석기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된다. 델파이 분석의 가장 큰 강점은 전

문가 간에 내재하는 의견의 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

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분석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반복적 피

드백으로 타당성을 높이며, 엄밀한 통계적 절차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

에서 강점을 가진다.

델파이 분석기법은 한 사람의 예측보다는 여러 사람의 식견을 종합한 결과가 더욱 정

확할 것이라는 평범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

기 위한 회의나 토의, 위원회와 같이 면 대 면 기반의 집단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면 대 면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

편, 진행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식견을 종합한다는 

민주적 의견 수렴 방법으로서 개발된 것이 델파이 방법론이다. 

델파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델파이 분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교환시키는 기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흔히 초점에서 벗어나거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이 

논의되기 쉬운 면 대 면 협의 방식과는 다르게,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지 조사에서 논

의의 주제가 연구자에 의해 통제·유도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둘째,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공간에 떨어져 있지만 연구 주제와 관련된 많은 수의 전

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법이다.

셋째, 델파이 분석은 질문과 응답을 지속·반복함으로써 다른 전문가들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수립하거나 재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으로써 참여 전문가들에게 

피드백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정보는 각 전문가가 보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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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견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조사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는 질문지 조사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델파이 조사법의 기본 원칙인 익명성은 응답의 신

뢰성에 문제를 가지며, 참가자의 대표성과 선정기준, 참가자 수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면 대 면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

는 풍부한 정서적 교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드백되어 주어지는 통계 결과에 대해 참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2) 델파이 분석 방법의 절차

델파이 조사법은 여론조사, 전략조사, 선호조사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폭넓게 적용

되고 있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먼저 연구자는 관심 있는 연구문제나 쟁점사항들을 결정하고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

견조사 등을 토대로 제1차 질문 문항 내용을 결정한다. 이때 전문가 집단 및 연구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능한 많은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 참가자로 구성한다. 참가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표성과 적절성, 전문적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참가자의 수 역

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참가자의 개인별 목록을 작성하고 

질문지의 발송과 회수방법을 결정한다. 

참여자와 질문 문항이 결정되면 1차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질문지는 형식면에

서 기술식, 제한 응답식, 절충식 중 하나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익명으로 질문지 작성

이 이루어진다.

이후 1차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적 처리를 진행한다. 이때에는 각 문

항에 대한 중앙치나 평균값을 산출한다. 통계적 관점에서 델파이 분석 방법은 최초 의

견들의 분산을 좁혀 중앙치나 평균값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후 진행될 2차 조사에서는 1차 질문지와 동일한 질문지 이외에 앞선 조사의 통계처리 

결과와 소정 양식의 정당화 진술문을 함께 송부한다. 델파이 분석의 참여자는 1차 조사

의 결과를 참조하여 2차 질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의견이 집단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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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면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는 진술문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이후에는 앞서 수행한 2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

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몇 번 더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의견의 변경이 3차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의 조

사는 수행하는 것이 좋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패널들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순위에 따라 중요도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켄달의 일치계수를 이용하여 패널 사이의 의견 일치도

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함으로써 분석을 마무리 짓게 된다.

3) 델파이 분석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통합의료정책 우선순위 결정 연구

이 연구는 한의학이 체제의학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독특한 의료 시스템 상황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합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1차 통합의료정책의 틀 및 세부 정책을 파악하였으며 22명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5-18] 통합의료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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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정책 우선순위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여러 인력들은 자격과 근무조건, 처우 등의 측면에서 

기관별,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치

원과 어린이집 내 담임교사들의 임금, 복지, 처우의 격차도 상당하고, 임금의 현실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평등성과 기회의 균등의 문제에서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의 

질적 격차는 되도록 감소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와 처우, 노동조건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정책 운영에 

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델파이 조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5년 이상의 교육보육경력을 가진 

연구자,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과정 및 교사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또는 장학

사, 시군구 담당 공무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3차 조사

는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비교하는 최종 평가로 진행하였다.

라. Q 방법론

1) Q 방법론의 개념

전통적인 방법론과 비교하여 볼 때 Q 방법론의 특징은 개인의 주관적 내면 세계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인식체계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 Q 방법론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불필요한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응답자의 심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해 조작적 정의를 거치지 않으며, 응답자 스스로가 개념들을 구조화하게 한다. 

Q 방법론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연구자의 주관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나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고 체계를 파악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Q 방법론으로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유형을 보다 심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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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함으로써 보편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Q 방법론은 1953년 통계학자인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제안되었다. 기본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뿌리를 두고 있는 Q 방법

론은 비교적 적은 숫자의 요인을 통해서 많은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 Q 방법론과 요인분석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스티븐슨

은 기존의 요인분석을 R 방법론이라고 명명함으로써 Q 방법론과의 구분할 정도로 두 

분석 방법은 철학적 기반이나 함의가 다르다. 

일반적 요인분석과 달리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관심대상인 모집단이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이 된다. 이러한 Q 방법론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

람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관성 연구에서

도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이나 담론들이 정규분포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면서 통계

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2) Q 방법론의 절차

Q 방법론은 응답자들의 주관성이 전달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간의 주관성

이 전달되는 심리적 전달의 장인 집합체를 Q 표본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심리적 장인 

Q 표본을 통해 각자의 주관성이 표출되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Q 방법론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Q 방법론은 개인이 자각하는 주관성을 측정하고, 측

정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 관점을 추출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의 연구절차는 Q 모집단으로 불리는 진술문의 수집, Q 표본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선택, P 표본으로 표현되는 대상자의 선정, 대상자들의 Q 분류

(Q-sorting),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 및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Q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Q 모집단 구축을 위한 인터뷰나 방대한 문

헌조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통해 연구의 모집단인 

진술문을 수집하게 된다. Q 표본이란 응답자에 의해 분류되는 진술문으로서, 구축된 모

집단으로부터 추출하게 된다. Q 표본 선정에서는 보통 40∼50여개의 문항이 충분하다

고 논의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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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Q 표본은 기존 문헌과 현장 연구

에서 확보되는 모집단과 표본이므로 구조적 표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연구의 대상자인 P 표본을 선정하게 된다. Q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개인 간의 

특성이나 차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에서 의미의 중요성 차이(intra-individual 

significance)를 다루기 때문에 적은 수의 표본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나 우선순위의 설정이 목적이기 때문

에 표본의 수나 선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

는 무작위 추출이나 층화표본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Q 방법론에서 P 표본의 

추출은 보편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만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Q 표본과 P 표본이 결정되면 다음에는 P 표본을 대상으로 Q 표본을 분류하는 작업

을 진행한다. 이때 Q 표본의 분류작업은 정도측정방식(Ipsative Measure)을 통해 연

구대상의 주관성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Q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각 유형 간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을 추출하게 된다.

한편 요인의 추출과정과 요인의 회전과정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전통적 요인분석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요인 추출 방식의 차이이다. 전통적인 통계분석에서는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는 반면, Q 연구에서는 센트로이

드(Centroid) 방식이 추천되며 요인을 추출함에 있어서 아이겐 값이 중요한 기준이 되

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연구대상자에 관한 비중이 클 경우 아이겐 값에 구애되지 않

고 요인의 수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통계분석의 경우 요인 회전 방식에서 

배리맥스(Varimax) 등의 방법이 사용되지만 Q 연구에서는 임의회전(Judgemental 

Rotation)이 권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Q 표본의 작성, P 표본, Q 분류 등의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Q 연구의 

분석자료가 추출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가 생산되는데 특히 진술문의 요인

가(Factor Q 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와 요인분석표(Factor Loadings of 

Respondents)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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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사례

가)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분석

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실패한 요인 중 하나를 정책이 정책 대

상자의 인식과 욕구(needs)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

고 Q 방법론을 통해 이들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진술문(statement)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제시

하고 있는 세부추진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Q 방법론의 진술문은 응답자의 

주관성이 나타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점들을 포괄하여 

집합적(concours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정책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와 학자, 공무원들이 여러 학

문적·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형성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며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한 사

회·문화·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이들 

추진전략을 진술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구체적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과제 분류 추진전략 진술문 계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청년고용 활성화 1, 4, 7, 10, 13, 16, 43
10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9, 22, 25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2, 5, 8, 11, 14, 17, 20

13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3, 26, 3, 6, 9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42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맞춤형 보육 12, 15, 18

10돌봄지원체계 강화 21, 24, 27

교육개혁 추진 28, 31, 34, 37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29, 40, 32

10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35, 38, 4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30, 33, 36, 39

합계 43

[표 5-4] 저출산 대응정책 인식분석을 위한 진술문 구성

자료: 오민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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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인 P 표본은 2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가족형성기 및 가족확대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25~39세)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결혼 및 출산을 계

획하고 있는 세대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들

의 주관적 정책 우선순위 및 수요(needs)를 파악하였다. 

Q 방법론을 적용해 P 표본을 대상으로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응답자의 관점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극단값을 가진 진술문에 기초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저출산의 결

정 요인과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 등 이론적 기준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내용 특징
주요 관심사

경제·사회적 관점 생애주기 단계

유형A
일·가정양립제도(육아휴직) 우선

청년고용 및 교육개혁 소극
사회제도·정책요인 중시 결혼·출산 후 중시

유형B
일·가정양립(근로) 분위기 우선

가족 다양성 소극
경제·사회문화요인 포괄 모든 단계 포괄

유형C
보육·돌봄 정책 우선

비현실적·불필요한 정책 소극
사회문화요인 중시 출산 후 중시

유형D
신혼부부 주거대책 우선

청년 고용정책 소극
경제요인 중시 결호 전 중시

[표 5-5]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유형

자료: 오민지(2018).

나) 영월댐 사업과 환경가치 분석

이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영월댐 건설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의 주관적 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주관성 분석을 위해 영월댐 건설에 대한 환경

가치 담론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담론을 중심으로 중복된 담론을 제거하여 약 20

∼40개로 구성된 Q 샘플을 만든 다음, 각각의 응답자에가 개발 환경가치 담론을 정규

분포 형태로 정렬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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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진상현(2000).

[그림 5-19] Q 진술문의 정규분포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월댐의 관계자로 선정된 지역주민, 활동가, 공무원, 기

업인들의 경우 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영월댐 건설 논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

는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주민대책위원회, 수몰주민, 학계 등에 

소속된 이해관계자 20명을 P 샘플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보전

가치, 자원가치, 관광가치, 잠재가치라는 4개의 환경가치 유형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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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법정 중장기계획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계획 간 관계에 대한 논의

와 함께, 이들 계획의 내적인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향후 중장기계획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중장기계획의 정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계

획의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장기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마

련되어야 한다. 보통 3∼5년 단위의 계획을 중기계획, 그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분류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법적인 용어 정의도 부

재하여, 중장기계획의 범주에 속하는 계획들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중장기계획, 국가전

략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계획에 대

한 논의를 통합하여 시기와 용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천

차만별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 중장기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미래전망이 포함되는 중장기계획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양한 환경 변화와 주요 변인에 대한 고려, 이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의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작성의 주체이고, 누구와 협력하여 작성해야 하며, 얼마의 기

간마다 작성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시계까지 전망할 것인지 등의 형식적인 측면의 요

소들은 중장기계획의 완결성 차원에서 모든 계획이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라

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계획들은 중

요한 요소들이 부재한 채로 작성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장기계획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중장기계획의 구성과 수립절차, 

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지침의 마련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는 평가의 주체, 평가의 대상, 평가의 방법, 평가의 주기 등이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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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선 평가의 주체에 관하여 중장기계획의 수립주체가 자체평가의 방식으로 수

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2017년 이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자체평가 후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자체평가

를 메타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자체평가 후 부처 스스

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어느 쪽의 방식이든 현재의 

중장기계획은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평가의 형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1차), 이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나 기관이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식

을 취하든, 아니면 부처의 자체평가에 맡겨두는 방식이든 우선 중장기계획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중장기계획의 경우 하나의 계획이 스스로 완결성

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타 계획을 참조하거나, 타 계획으로부터 참조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며, 그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서는 평가의 실익을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일한 기관이 주도하는 

메타평가 방식이 타당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국무조정실이 현재

의 정부업무평가를 총괄하는 것과 같이, 부처 간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중장기계획 

통합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장기계획 평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담당 조직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은 결국 재정사업으로 이어지거나, 입법사항으로 연결되는 것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

서 국회에서도 미래전망과 이를 고려한 중장기계획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내에서 재정과 예산은 예산정책

처가, 입법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가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

래에 대한 전망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방

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의 경우 연구조직의 특성상 제3자

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

다.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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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요 중장기계획을 선

별하여 집중적으로 심층분석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분

석자가 활용하는 자료와 분석 방법,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가중치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망에 따른 행정적 대응인 중장기계획 또한 여러 

관점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장기계획이 작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분석된 자료나 방법론, 환경 변화에 대한 다른 관점이 어떻게 중

장기계획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성 방식은 해당 중장기계획의 작성 주체가 용역 혹은 직접 작성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나 고려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장

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심층분석 방식 이외에도 중장기계획에 대한 등급부여

가 필요하다. 등급의 부여는 첫 번째로는 중장기계획의 수직적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 계획과 이를 활용하여 수립되는 2차 계획, 지방자치단체나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는 

실행계획 등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한 점은 평가의 결과에 따

른 등급부여를 통해 계획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기존 법정 중장기계획 중 활용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검토하여 통폐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계획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진

흥 혹은 육성에 관한 법의 목적과 정의 조항 이후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령에도 의례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

어 있다. 중장기계획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행정조직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효용

성이 떨어질뿐더러, 수립한다고 해도 계획이 지켜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에를 들

어, 정부입법계획제도는 국무총리훈령으로 1980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30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연초에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이 철회되거나 

새로운 법률안이 추가되는 등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당초 수립된 입법추진일이 준수되

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김창범, 2017). 어떤 계획은 1년 혹은 분기 단위의 구

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 3∼5년 단위가 적당할 수 있고, 어떤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도 하며, 계획의 수립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의무조항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계획 현황분석을 위해 각 부처의 의견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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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결과, 중장기계획의 존재 여부를 주관 부처에서 모르거나, 수립되지 않고 있는 

계획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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